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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 �(정의 및 국내 현황) 인지 예·결산제도란 특정 정책목표의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정부 예산을 파악하고 예·결산 사이클 내에서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성인지(’10~), 온실가스감축인지(’23~) 예·결산제도를 시행 중

 �정책적 의지의 수량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액 중 해당 정책목표에 할당된 

부분을 파악,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목표 달성 의지 촉구 가능

 �호주에서 1984년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된 것이 시초이며, 이후 세계적으로 

전파

 �우리나라에서는 인지 예·결산제도가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으로 규정·시행

      - �성인지예산은 ’11년 전체 예산의 3.3%로 집계되었고, 최대 8.0%(’18)에  

이르다가 최근 ’24년에는 3.7%의 비중 차지(예산안 기준)

      - �다만 제도 운영 차원에서 성인지 성과평가의 구체적 의견 및 반영 계획 마련,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내실화 등이 현안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23년 69개의 예산·기금사업이 344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23년도 결산서)

□ ��(추가 도입 논의) 저출생고령화, 장애, 기후, 청년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16건의 신규 인지 예·결산서 도입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음

      - �인구(7): 청년, 세대 간, 저출산고령화, 인구변화, 인구증감

      - �분배(3): 소득양극화, 노동인지예산

      - �기타(6): 식량자급, 농어촌, 국가균형, 장애, 규제개혁 등

 �(검토보고 요지) 각 의안에 대한 상임위 검토보고서는 기존 법률 및 제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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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성, 객관적 측정 문제, 형평성 등 지적 필요

□ �(해외 사례 검토대상) 국내에서 시행 중인 성인지, 환경인지 예·결산제도와 추가 �

도입 논의가 있는 분배, 장애, 인구, 지역형평 인지 예·결산제도의 주요국 시행현황

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시행현황은 OECD조사가 시행된 2022년 기준, 상세사례는 2024년도 기준으로 조사  

<해외 사례 검토범위>

시행현황 상세 사례

성인지 OECD 38개국(OECD ’22년도 조사) 호주

환경인지 OECD 36개국(OECD ’22년도 조사) 프랑스, 이탈리아

분배인지
G7국가 및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아일랜드, 네덜란드(자체 조사)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기타
(장애, 인구, 지역)

영국(장애), 캐나다(장애, 세대 간), 
뉴질랜드(아동), 프랑스(지역) 

□ �(성인지 시행 현황) ’22년 OECD 조사 결과 38개국 중 23개국이 성인지예산을 �

시행*한다고 응답했으나, 별도 예산서 작성은 10개국, 결산서 작성은 4개국에 그침  

     * �예산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고려하는 절차 유무가 기준이며, 시행 응답 국가 전체가 우리나라에 준하는 

성인지 예·결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성인지예산 시행 국가는 ’16년 12개, ’18년 17개, ’22년 23개(38개국 중 61%)

 �법적 근거에 의해 성인지예산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22년 성인지예산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23개국 중 한국, 캐나다, 노르웨이를 포함해 14개국(61%)

      - ��’18년도 9개 국가(17개국 중 53%)에서 ’22년도 14개 국가로 증가

      -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10개국*이 예산안의 첨부 또는 부록 

형태나 독립된 별도의 성인지예산을 연간 예산과 함께 발행, 공개하고 있음 

           * 캐나다, 콜럼비아, 프랑스, 멕시코, 포르투갈, 스웨덴, 호주, 스페인, 이스라엘, 한국

      -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성인지결산서를 연간 발행, 공개하는 국가는 4개국 

(캐나다, 콜롬비아, 이탈리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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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 현황>

* OECD(2023),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3, Figure 2.4.

구분 기본예산법 또는 기타 법률 조례/규정 헌법 기타 없음

국가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스페인,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한국,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독일
핀란드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멕시코

일본
스웨덴

튀르키예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합계 12(52%) 3(13%) 2(9%) 3(13%) 3(13%)

<OECD 주요국의 성인지예산과 연간 일반 예산안 연계 형태>

* OECD(2023),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3, Figure 2.9.

** 음영 표시는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로 별도 예산서를 작성, 첨부하는 10개 국가

예산안의
일반적 기술에 

포함

예산안
첨부 또는 

부록

독립된 
성인지예산

별도의 장에서
성인지예산 

논의

연간 예산과 
함께 정보 제공

하지 않음
기타

해당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

캐나다
콜럼비아
프랑스
멕시코

 포르투갈
스웨덴

호주
캐나다
스페인

이스라엘
한국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합계 9(39%) 6(26%) 5(22%) 4(17%) 4(17%) 1(4%)

<OECD 주요국의 정부 출간 성인지 예·결산 자료 현황>

사후 성인지
영향평가

연간보고서 
상 사후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차원
성과감사 

측정 보고서

사전 성인지
영향평가

성인지 
목표달성

성과보고서

성인지
지출검토
보고서

해당
국가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핀란드
아이슬란드

한국

캐나다
콜롬비아
이탈리아

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스라엘
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독일
아일랜드

합계 6(26%) 4(17%) 4(17%) 4(17%) 3(13%) 2(9%)

주: 성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국가 중 11개 국가만 위 표에 기재되어 있음

* OECD(2023),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3, Figure 2.11.

** 음영 표시는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로 별도 결산서를 작성, 첨부하는 4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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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성인지예산)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 중

      - ��재무부와 여성부, 공공서비스부 장관이 공동으로 여성예산서(Women’s 

budget statement)를 작성하여 연도별로 예산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 및 공개

      - ��1984~85회계연도에 최초로 성인지예산분석(gender-sensitive budget)을 

발간한 뒤 1987년 여성예산서(Women’s budget statement)로 변경 

      - ��법적 근거 미비로 1997~2007년에 이르는 보수정부 집권기에는 최초로 여성

인지예산서 발간 축소 및 중단, 이후 정권 교체에 따라 부침을 겪음

      - ��2019년 노동당 정부 재집권 이후 재발행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발간 지속

□ �(환경인지 시행 현황) ’22년 OECD 조사 시 36개국 중 24개국이 환경인지 예산(녹색

예산)을 시행*한다고 응답했는데, 재무부서가 별도 예산서를 작성하는 국가는 5개국

으로 조사됨

     * OECD 38개국에 설문지 배포, 36개국으로부터 응답 접수, 24개국에서 녹색예산 시행

 �시행 응답 국가는 ’21년 조사 대상 35개국 중 14개국(40%), ’22년 조사 대상 

36개국 중 24개국(66%)으로 증가

 �녹색인지예산 시행 근거로 법률보다 변경 사항 적용의 유연성이 높은 행정절차를 

선호

      - ��법적 근거에 의해 녹색예산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24개국 중 46%인 11개국

      - ��칠레, 프랑스, 아일랜드, 한국, 노르웨이는 재무 부서에서 별도의 녹색예산서 

작성

      - ��재무부서에서 회계연도별로 별도의 녹색결산서를 작성하는 우리나라 이외의 

국가는 2024년 현재 확인 불가



요약   v

<OECD 주요국의 녹색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 유무>

국가 행정절차 기타 법안 예산법

해당
국가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오스트리아,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이탈리아, 한국,

리투아니아,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오스트리아, 칠레,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합계 21(88%) 14(58%) 11(46%)

* OECD(2024), Green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4.

 �(프랑스의 녹색예산) 예산 법안과 함께 녹색예산서(budget vert)를 2019년부터 

작성, 발표하고 있으나 녹색인지결산서는 작성하지 않음

      - ��예산 발표 시 재정법1)에 따라 매년 예산안과 동일한 위계로 ‘국가예산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2) 발표

      - ��다만 프로그램별 예·결산차를 포함한 성과보고서 이외에 우리나라의 인지

결산서에 해당하는 정책 영역별 결산안 부속서류는 발간하지 않음

           * �조세지출계획을 포함한 프랑스의 2024년 예산안 5,697억 유로 중 한 가지 이상의 환경 목표에 

친화적인 예산은 397억 유로

 �(이탈리아의 환경인지 예·결산) 2009년 이후 환경인지예산서 및 결산서를  

부속서류로 작성 및 발표하다가 2023년 하반기 이후 잠정 중단되었음

      - ��1990년부터는 예산안 단계에서 환경 관련 예산의 규모를 집계 및 발표하였고 

2009회계연도부터는 실제 지출액(결산액)에 대해서도 작성

      - ��예·결산서 부속서류로 각각 ‘환경예산(Ecobilancio)’과 ‘환경결산서

(Ecorendiconto)’를 작성하여 발표

1) �projet de loi de finances, PLF

2) �Rapport sur l’impact environnemental du budget de l’ 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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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인지 유사 사례) 2024년 발간된 ‘예산제도를 통한 불평등 교정(Adressing 

inequality in budgeting)’은 OECD 주요국의 양극화 및 분배개선을 위한 예산제도 �

사례 수록

  �정부가 예산 과정에서 양극화 완화 및 분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는 8개 국가의 사례를 소개

      - ��OECD 고위급 예산당국자(SBO) 논의를 통해 8개의 주목할 만한 국가 사례

를 선정하였으며, 환경인지예산이나 성인지예산의 경우와 같은 조사 과정은  

거치지 않음

      - ��8개국 목록: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 ��양극화와 불평등이 소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예산사업에 대해 빈곤영향평가, 지역영향평가, 장애영향평가 등 

시행

 �(아일랜드의 평등예산) ’18년부터 평등 예산제도(Equality budgeting) 도입, 

시행

      - ��불평등의 차원을 소득, 장애, 지역, 성별 등으로 구분하고 범부처 네트워크 

및 재정부가 관리하는 전문 연구기관(ESRI)에 의해 연도별 예산사업에 사전 

평가 시행

      - ��‘평등예산 범부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적 영향평가 프레임워크, 분배

영향평가, 빈곤영향평가 등을 예산 과정에서 연도별로 시행

      - ��해당 평가 결과를 ‘2024 budget-quality of life assessment’라는 서류에서 

녹색예산과 같은 위계로 다루고 있음 

      - ��2024년 예산안은 평균 가구소득을 2.1%가량 증가시키며, 소득분배에 누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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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지 유사 사례) UNDP는 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기반 장애포괄예산 가이드라인을 2024년 발표3) 

 �UN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 인권조약

      - ��UN은 2006년 협약을 채택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협약에 가입, 

2009년 발효

 �장애포괄예산은 예산의 전 과정에 장애인의 관심, 요구, 권리를 반영하는 포괄적 

재정 전략

      - ��동 보고서는 중장기적 장애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장애 관련 예산 규모 등에 

대해 캐나다, 호주, 영국 등 다양한 국가 사례를 소개했으나, 장애와 관련된 

예·결산서를 별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형태의 제도는 소개 부재

 �(캐나다의 장애인지예산) 성인지예산서를 확장한 ‘성별, 다양성, 삶의 질에 관한  

예산서 및 영향 보고서’4)를 통해 장애, 세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예산 효과 확인

      - ��’18년 개정된 성인지예산법5)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예산 영향 분석

(Gender‑based Analysis Plus, GBA+) 실시, 예산서와 함께 연례 보고서 발표

      - ��‘성별, 다양성, 삶의 질에 관한 예산서 및 영향 보고서’는 다양성 지표의 영향 

분석 결과, 분석 대상별 예산 비율 등 공개

           * 삶의 질, 분석시기, 성별, 소득구간, 세대 간, 성별 결과 프레임워크 등 분석

      - ��다양성 지표를 정의하는 젠더 결과 프레임워크(Gender Results Framework)

는 국민의 다양한 정책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성별 외 정체성 요소의 하나로  

장애를 포함

      - ��성별에 대한 기본 분석에 장애 여부의 교차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연도별 

보고서에서 장애인 대상 예산 규모 및 직간접적으로 장애를 고려한 정책 수 

확인 가능

3) �UNDP(2024) Guidelines for Disability-inclusive budgeting

4) �Government of Canada(2024), 2024 Budget: Statement and Impacts Report on Gender, 

Diversity, and Quality of Life

5) �Canadian  Gender  Budgeting  Act



viii   인지 예·결산제도 운영현황 국제비교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24년 기준 장애인 대상 예산 규모는 전체의 10%, 직간접적으로 장애인을 고려하고 있는 정책은 

50건으로 나타남

□ �(인구인지 유사 사례) 세대 간 분배, 아동, 저출생, 인구구조 등을 예산 과정에서 고려하는 

사례 존재

 �(캐나다의 세대인지예산) 예산사업의 수혜 대상을 청년-중년-장년으로 나누어 

위에 언급한 예산 영향 보고서에 수록

      - ��성별에 대한 기본 분석 및 세대별 교차 분석이 가능하도록 젠더 결과 프레임

워크 설계 

     - ��’24년 예산의 4분의 1 이상이 미래 세대에 좋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투입될 

예정

 �(뉴질랜드의 아동빈곤보고서) 재정책임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예산안  

제출 시 아동빈곤 감소 정책 현황, 연관 재정사업과 관련 지표 추세를 담은  

보고서 작성, 제출

      - ��’17/18회계연도부터 10년 장기 아동빈곤율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3년차

(’21/22)에 주요 3개 아동빈곤 지표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목표 달성 진행 중

      - ��’23년 예산은 빈곤가족의 가계지원사업(약 25억 달러)이 중점

 �(기타) 경기도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024년 예산안에 인구인지예산을 시

범적용한 바 있으며, 이외에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장기 경제·재정 전망보고

서가 조사 대상 국가 전반에서 생산

      - ��미국(장기재정전망), 호주(세대 간 보고서), 독일(안정화계획), 영국(지속가능

성보고서) 등

□ �다양한 국가에서 성인지 및 환경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예·결산서를 �

작성하는 국가는 소수

 �법적 근거에 따른 성인지 및 환경인지 예산제도 시행국은 각각 14개, 1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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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지예산 10개국, 환경인지예산 5개국에서 예산서 작성, 성인지결산서의 

경우 4개국(캐나다, 콜롬비아, 이탈리아, 한국)에서만 작성 중

□ �일부 국가에서 분배,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시행 중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결산서 작성 

국가는 부재

 �젠더(성인지),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삶의 질(Wellbeing) 인지 예·결산

제도 내에서 장애, 소득격차, 세대 간 평등 등의 주제를 통합하여 운영

      - ��캐나다는 젠더 결과 프레임워크에 따라 부처별 연간 성과보고서(Departmental 

Results Report) 한 장에 해당 연도 재정사업의 성별, 세대별, 장애 여부별 

수혜 분석

<주요국의 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성인지, 환경인지 제외)>

주 1) OECD·조세재정연(2024), Adressing inequality by budgeting 사례 수록 국가 기준

    2) �UNDP(2023), Leaving No One Behind: A Review of Policies Promoting Disability-Inclusive 

Budgeting 사례 수록 국가 기준, 장애 전략은 2년 이상 주기로 발간되는 경우가 대부분

    3) 굵은 글씨는 해당 문서가 대국민 예산서 또는 첨부서류의 위상임을 의미

구분 인구(청년) 분배1) 국토균형발전 장애2)

G7

미국 - - - -

일본 - - - -

독일 - - - -

영국 - - - 장애포용종합전략

프랑스 - 경제사회재무보고서 정책현안보고서 -

이탈리아 웰빙예산 웰빙예산 - -

캐나다 예산(GBA+) 예산(GBA+) - 예산(GBA+)

기타 
국가

뉴질랜드 웰빙예산 웰빙예산 - -

아일랜드 - 평등예산 - -

호주 - - - 포괄적장애전략

스웨덴 - 분배정책보고서 - -

네덜란드 - 경제예산영향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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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인지 예·결산제도 시행1)국가>

1) 재무부서가 중앙정부 단위 인지 예·결산서를 별도 작성,공개하는 국가

2) �이탈리아는 재무부서가 연간 환경예산서도 ’23년도까지 작성해 왔으나 본 연구가 참고한 OECD 2022 

survey of green budget에서는 재무부서에 의한 예산서 작성 국가로 언급되지 않았음. 

조사대상국 예산서 작성 결산서 작성

성인지
OECD 

38개국(’22)
캐나다, 콜럼비아, 프랑스, 멕시코, 포르투갈, 

스웨덴, 호주, 스페인, 이스라엘, 한국 (10개국)
캐나다, 콜롬비아, 이탈리아, 

한국(4개국)

환경인지
OECD 

36개국(’22)
칠레, 프랑스, 아일랜드, 한국, 노르웨이(5개국) 한국, 이탈리아(~’23)2)

분배인지
G7+4개국
(’23~’24)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스웨덴 (6개국)

없음

기타
이탈리아, 캐나다, 뉴질랜드(인구 및 세대간 3개국), 

캐나다(장애 1개국), 프랑스(지역 1개국) 
없음

□ �현행 및 도입 논의 중인 인지 예·결산제도 대상 행정적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실효성 

제고 필요

 �행정적 차원에서 제도의 효과성, 행정비용, 유사한 목적의 타 정책수단 유무  

고려 필요

      - ��신규 인지 예·결산제도 수립 및 시스템 운영비용 대비 기대효과, 유사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영향평가, 기본계획 이행 점검과의 업무 중복 등 수반되는 행정비용 

고려 필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관리체계, 법·제도, 지표체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음

      - ��투입지표 중심에서 중기적 성과지표로 관리 관점 이동 및 국가재정법 중심으로 

법제 일원화, 제도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 구축 등 고려

      - ��주요국 인지 예·결산제도는 중장기 정책의제의 예산 투입과 지표 개선 검토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향후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른 지표체계 수립 및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성 제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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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인지 예·결산제도 개관 

1. 제도의 정의

인지 예·결산제도란, 어떤 사회적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자원 배분

과 추진 성과를 예·결산 과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정책 목표 달성에 

있어 정부의 예산 투입은 빼놓을 수 없는 수단이다. 또한 정부 예산의 크기는 해당 

사회적 목표의 실현을 위한 정책 의지의 중요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

다. 따라서 정부가 연간 지출하고 있는 예산 중 얼마만큼이나 해당 목표 실현에 투

입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공개하는 것은 여러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사회적으로 공

감대를 얻고 있는 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면, 

예산 결정 체계에 대한 지지는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부터 해당 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책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해당 정책목표의 관점에서 연관성과 영향력을 따져 평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회계연도 말 결산 

시에 실제 투입된 재정의 규모와 성과를 예산 시점과 비교함으로써 정책목표 실현

을 위한 공공재정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인지 예·결산제도는 1984년 호주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예산프로그램

(Women’s Budget Program)으로 처음 시행되고, 이 사실이 UN과 OECD 등 국제

기구에 의해 성평등 정책의 우수 사례로 소개되면서 인지 예·결산제도와 성인지예

산이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인지 예·결산제도는 해당 목표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산지출 사업 중 해당 정책목표와 관련 있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인식

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인지 예·결산제도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확산

과 함께 발전해 온 만큼 예산 순기 전반에 걸쳐서 해당 정책의제를 정책 우선순위

로 설정하고 예산배분의 초기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현재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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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행 내용을 보면 태깅, 사전/사후 영향평가, 감사, 지출검토 등 예산 전 과정

에서의 평가를 포함하며 흔히 이해되고 있는 바와 달리 예·결산서 작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인지 예·결산제도와 결부된 정책목표는 호주의 사례처럼 양성평등이 가장 첫 

사례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반 UN과 같은 국제기구는 성인지예산 방

법론을 개발하고 전파하였으며 이는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las, MDG)에 양성평등이 주요 정책의제로 다루어졌기 때문이었다. 2010년 이

후에는 국민 삶의 질 지표,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등의 정책의제들이 인지 예·결산

제도와 결부된 정책목표로 여겨졌다. 2020년을 전후하여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적

인 정책목표가 되면서 현재는 환경인지예산, 기후인지예산 등이 국제기구와 각국 

재무부에 의해 전파, 도입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인지 예·결산제도 운영 현황

가. 성인지 예·결산제도

1) 법적 근거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인지 예·결산서 작

성 및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16조는 정부가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예산의 원칙을 설정했다. 여섯 가지 예산 원칙 중 다섯 번째 원칙

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26조, 제34조에 따라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의 작성,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

서류에 성인지예산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7조, 제71조를 근거

로 기금에 대한 성인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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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국가재정법」 제57조, 제73의2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

함한 성인지 결산 및 기금결산 작성의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표 Ⅰ-1> 「국가재정법」의 성인지 예·결산 법적 근거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성인지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성인지예산서

       제3장 결산 

제57조(성인지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기금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6조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결산을 진

행해야 한다는 결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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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성인지결산서와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포함해야 한다. 또한 「국가회계법 

시행령」을 통해 결산 및 기금결산의 개요, 예산 및 기금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

석 및 평가 등 성인지결산서와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표 Ⅰ-2> 「국가회계법」의 성인지 예·결산 법적 근거

「국가회계법」

       제3장 결산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성인지 기금결산서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 또는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 또는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성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경과

초기 「국가재정법」(2006.10.4. 제정, 2007.1.1. 시행)에서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예산의 효과 평가와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함을 예산의 원칙에 포

함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및 제출 조항에 따라 

2010회계연도의 예산안 편성부터 성인지 예·결산제도를 적용하였다. 이후 2011회

계연도에서 처음으로 2010회계연도의 성인지결산서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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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 「국가재정법」 제정 이유 중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 내용

연도 주요 내용

2006.10.4. 제정

2007.1.1. 시행

제정

이유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해당

본문

제16조(예산의 원칙)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성인지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9호 성인지예산서

제57조(성인지결산서의 작성)

제58조(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제1항제4호 성인지결산서

제61조(결산의 국회제출)

부칙 제5조(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2009년 처음으로 2010회계연도 예산서를 작성한 이후, 

매년 예·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사업유형 항목에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여부를 기재하도록 개편했다. 2019년에는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여

부,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기재하고, 2023년에는 성별영향평가 사업 여부를 기재

하는 등 사업유형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실시하고 있다. 

<표 Ⅰ-4> 성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경과

연도 주요 내용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제출 조항 마련 

- 2010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부터 시행

2009년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최초 작성

2010년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1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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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결산서에 따른 성인지 대상사업 집행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201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에 따르면 총 7조 4,208억 원이 집행되었

으며, 이후 4년 만인 2014회계연도부터 성인지 대상사업 집행액이 20조 원을 넘

어선 22조 6,09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7회계연도에서 31조 2,697억 원, 

가장 최근인 2023회계연도에서 31조 5,375억 원을 집행했다. 전체 예산의 최소 

3.3%(’11회계연도)에서 최대 8.0%(’18회계연도)까지의 성인지예산이 편성되었으

며, 2023회계연도 기준 96.3%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표 Ⅰ-5> 성인지 예·결산 금액 추이
(단위: 조원, 개)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예산액 7.3 10.2 10.7 13.3 22.4 26.2 27.8 29.6 34.4 25.4 31.8 35.3 26.9 33.2 24.2

집행액 7.4 10.3 11.4 13.7 22.6 26.4 28.4 31.3 35.2 27.1 34.6 36.3 26 31.5 -

기관 수 29 34 34 35 42 42 43 42 41 33 36 38 39 38 40

세부사업 수 195 241 254 278 339 343 331 350 345 261 281 304 341 302 282

자료: 각 연도 성인지 예·결산서.

* 2024년은 예산 기준

연도 주요 내용

2011년

�’11년 『201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최초 작성

�’11년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2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11년 이후 매년 예·결산서 작성 및 국회 제출

2018년 �사업유형 항목에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여부 기재하도록 개편

2019년 �사업유형 항목에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여부,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기재하도록 개편

2023년 �사업유형 항목에 성별영향평가 사업 여부 기재하도록 개편

자료: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3.12.),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7p. 

재구성.



Ⅰ. 인지 예·결산제도 개관   7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에는 총 38개 기관 대상 302개 세부사업이 포함되

었으며, 세출예산현액·지출계획현액 기준 총 예산·기금 규모 32조 7,340억 원 중 

31조 5,375억 원이 집행되었다. 2024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총 40개 기관 

대상 282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었으며, 총 예산·기금 규모 24조 1,966억 원이 편성

되었다. 우리나라 재정 규모의 성장과 성인지 제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초기에 

비해 점차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대상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Ⅰ-6> 2023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구분
’22년
집행액

(A)

’23년
’22년 대비

(C-A)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률(%)
(C/B)*100

합계

집행 규모(억원) 259,626 327,340 315,375 96.3 55,749

기관 수(개) 39 38 △1

사업 수(개) 341 302 △39

예산

(일반·특별회계)

집행 규모(억원) 101,051 90,979 88,876 97.7 △12,175

기관 수(개) 39 38 △1

사업 수(개) 244 214 △30

기금

집행 규모(억원) 158,575 236,361 226,500 95.8 67,925

기관 수(개) 13 14 1

기금 수(개) 28 28 -

사업 수(개) 97 88 △9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4.5.31.),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4p.

3) 성인지 예·결산제도 성과

「국가재정법」 제26조에 따라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

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국가 양성평등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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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기준 ①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

획에 명시된 부처별 양성평등 실행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 ② ’22년 성별영향평

가 결과를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한 사업, ③ ’24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④ 기타 부

처가 성인지 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초기 성인지 예·결산제도에 따른 성과목표 수는 2011년 기준 265개에서 최

근 2023년 기준 383개로 12년간 약 1.4배 증가했다.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률 또한 

2011년 68.3%에서 2023년 79.4%로 11.1%p 증가했다. 

<표 Ⅰ-7> 성인지 예·결산제도 성과목표 달성률 추이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성과목표 수(개) 265 311 352 420 423 432 455 438 331 360 380 437 383

달성 수(개) 181 221 257 289 300 298 306 315 239 250 295 356 304

달성률(%) 68.3 71.1 73 68.8 70.9 69 67.3 71.9 72.2 69.4 77.6 81.5 79.4

자료: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3.12.),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9p.

         대한민국 정부(2024.5.31.),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에 따르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고용노동

부),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사업은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

로 여성 장애인 및 여성 인력채용률, 여성 예비창업자 창업률을 높이는 결과를 달

성했다. 

<표 Ⅰ-8>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주요 성과

 

사업명 내용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고용노동부)
 여성 장애인 참여율(%): (’21년) 39.9 → (’22년) 40.3 → (’23년) 40.0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여성 인력채용률(%): (’23년 목표치) 34.1% → 38.4% 달성

 여성 예비창업자 창업률(%): (’23년 목표치) 80.0% → 97.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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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을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한 사례를 확인했

다. 모성보호육아지원(고용노동부) 사업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배우자의 출산

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 급여지원 등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증가시키는 목표를 달성하여 부모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

성 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가족부) 사업은 직업교육훈련 다변화, 다부처 협업 취업

지원서비스 신규 도입, 인턴지원 확대 등 선순환 구조(인력양성-일경험-지속고용)

의 맞춤형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강화로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하여 사업 성과를 

개선하였다. 농식품모태펀드출자(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은 성인지적 사업 운영으로 

여성 경영체 대상의 투자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1) 법적 근거

2022년 시행된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에서는 예산이 온실가스감축

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2021.6.15. 신설). 「국가재정법」 제27조와 제34조는 각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과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

사업명 내용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노동부)

�남성 육아휴직자 수(명): (’21년) 29,041 → (’22년) 37,885 → (’23년) 

35,336

여성 경제활동 촉진지원

(여성가족부)

�새일센터이용 취업자 대비 상용직 비율(%): (’21년) 69.8 → (’22년) 73.2 → 

(’23년) 78.8
�새일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21년) 85.4 → (’22년) 86.2 → (’23년) 86.8

농식품모태펀드출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펀드 여성 대표자 투자실적(개): (’21년) 3 → (’22년) 6 → (’23년) 7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4.5.31.),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7-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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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제68조의3, 제71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과 기금

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7조의

2, 제73조의3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Ⅰ-9> 「국가재정법」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법적 근거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제3장 결산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기금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6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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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제15조의2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회계법 시행령」의 제

5조에서는 결산 및 기금결산의 개요, 예산 및 기금의 집행실적, 온실가스감축에 따

른 효과분석 및 평가 등 결산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표 Ⅰ-10> 「국가회계법」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법적 근거

「국가회계법」

       제3장 결산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7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2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온실가스감축에 따른 효과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예산 또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경과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2023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가 국회에 처음 제출되었으며, 2024년에는 2023회계연도의 온

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가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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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경과

연도 주요 내용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23회계연도부터)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운영전략위원회 보고
�관계부처 합동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2022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 구성(기재부 훈령 제610호)
��’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국회 제출

2023년

��’24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마련
��’24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국회 제출
��’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지침 마련

자료: �기획재정부·환경부·한국환경공단(2024.4.),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지침, 2p.

<표 Ⅰ-1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금액 추이

구분 2023(예산) 2023(결산) 2024(예산)

규모 11.9 10.6 10.9

기관 수 13 13 16

세부사업 수 288 287 294

자료: �각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단위: 조원, 개)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작성된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한 13개 중앙관서에서 총 

287개의 세부사업이 제출되었다. 2023회계연도 기준 총 10조 5,701억 원의 온실

가스감축인지 예산을 집행하여 91.5%의 집행률이 나타났으며, 감축사업 정의에 해

당하는 내역사업 기준으로는 8조 7,857억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0.1%의 

집행률을 달성하였다. 2024회계연도에는 16개 기관에서 총 294개의 사업을 대상

으로 총 10조 8,776억 원 규모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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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3>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구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

(B/A)*100
기관 수(개) 사업 수(개)

합계
집행 규모(억원) 115,502 105,701 91.5

13 287
(감축예산)* (97,495) (87,857) (90.1)

예산

(일반·특별회계)

집행 규모(억원) 57,823 49,827 86.2
10 94

(감축예산) (55,253) (47,354) (85.7)

기금
집행 규모(억원) 57,679 55,874 96.9 7

(7개 기금)
193

(감축예산) (42,241) (40,502) (95.9)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4.5.31.),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4p.

* 세부사업 내 여러 내역사업 중에서 감축사업 정의에 해당하는 내역사업 기준 예산 규모

예산사업 중 집행 규모가 큰 기관은 환경부로 3조 452억 원을 온실가스감축인

지 대상사업으로 집행했으며, 주요 사업은 무공해차 보급사업(1조 9,089억 원), 무

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4,950억 원), 노후상수도정비(지역지원)(3,919억 원) 

사업으로 나타났다. 기금사업의 경우, 기후대응기금이 2조 1,405억 원을 집행했으

며,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온실가스감축 부문 26개 사업, 저탄소생태계 조성 부문 

19개 사업, 공정한 전환 부문 12개 사업, 탄소중립 기반구축 부문 91개 사업 등 총 

149개의 사업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성과

2023회계연도 기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및 기금사업을 포함한 총 449개의 성과목표 중 335개(74.6%)를 달성하였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환경부는 34개의 성과목표 중 23개를 달성하여 67.6%의 

달성률을, 가장 많은 사업을 제출한 기획재정부의 경우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221개

의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169개를 달성하여 76.5%의 달성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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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4>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구분 성과목표(A)
성과목표 달성 여부

달성(B) 달성률(%) (C=B/A)

합계 449 335 74.6

예산사업(개) 158 113 71.5

기금사업(개) 291 222 76.3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4.5.31.),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4p.

온실가스 감축량의 정량화가 가능한 사업은 2023회계연도 기준 63개로 총 

287개 사업 중 2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누적 감축량을 측정한 결과, 2030년까지 총 2,672만 2,000톤의 이산화탄소 환산량

(CO2eq)의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Ⅰ-15>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정량사업 온실가스 감축효과

구분 사업 수(개)
단년도 감축량(’23년)

(천톤CO2eq)
누적 감축량(~’30년)

(천톤CO2eq)

합계 69 3,440 26,722

예산사업(일반·특별회계) 30 1,700 13,882

기금 39 1,740 12,840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4.5.31.),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4p.

다. 최근의 추가 인지 예·결산제도 논의 동향 

관심 정책 분야 추진을 위해 인지 예·결산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인지 예·결산제도의 시행 근거가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양쪽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 인지 예·결산제도의 신규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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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될 때는 두 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동반 발의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 절에

서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두 인지 예·결산제도에 대한 최근의 개편 논의와 지난 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신규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안을 크게 네 가지로 묶어 제시

한다.

1) 기존 인지 예·결산제도 논의 동향

우리나라는 성인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채택하여 법적 근거하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2009년 처음으로 

2010회계연도 예산서를 작성한 이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여부 반영, 중점사

업, 성평등지수 분야 기재, 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실시했다.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실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제도 시행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은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

해 성인지예산 담당자의 전문성과 젠더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분류를 명확히 하고, 사업 영역별로 가진 젠더 이슈를 정확하게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2023)는 개선 방안으

로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선정과 성인지 성과평가의 구체적인 의견 및 반영 계획 마

련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의 내실화 방안을 검토

해야 함을 밝혔다. 이 중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선정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에 

반영되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2024)의 분석 결과는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중기

재정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주문하였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의 경우,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폐기 법률안 중 

제도의 변경 및 유사 제도의 신설 논의가 제기되었다. 현행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고 있어, 예

산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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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칭을 기후인지로 변경하여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폭넓

게 분석하도록 하며,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6) 또한 예산의 원칙에 탄소중립을 위한 노

력을 명시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있어 탄소 배출량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탄소감축성과예산제도 신규 작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논의도 제기되었다.7) 

국회예산정책처(2023)의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면밀

한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 선정 검토와 각 부처 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감축사업 유형 분류와 관련하여 체계적 기준을 마련

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

은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24)은 대상사업 관

리 강화 및 선정 기준의 명확화, 지방재정의 온실가스감축인지 도입, 탄소중립 기본

계획과의 정합성 제고와 NDC에 따른 유형분류 적용 등을 논의하였다.

2) 인지 예·결산제도 신규 도입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와 이에 투입되는 예산의 효과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회자되면서 예산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파악하고 사전적으로 성과목표 설정, 사

후적으로 집행 효과를 평가하는 인구 관련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

이 다수 발의되었다.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 재정자원의 사용이 현세대에 특히 유리하

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세대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존재한다. 

인구증감인지, 청년인지, 세대인지, 저출산고령화인지, 인구변화인지 등으로 세

부적인 명칭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예산이 세대 간 고르게 사용되는지, 저출생 

6)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4863)(2023.09.27.) 

7)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43)(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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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예산순기에 맞추

어 점검하고 예산 활용의 효과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국회 상임위의 검토보고서는 도입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

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한 외국 사례가 없으며 효과 분석이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Ⅰ-16> 인구 관련 인지 예·결산서 도입 법안과 검토 요지 

제안자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 내용

도입대상 제도 검토의견 요지

정일영(민)
외 11인

2122460
’23.6.2.

저출산 
대응기금 
예·결산서 

- 주요 선진국에서도 저출산 대응 기금 예·결산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없음
- 기도입된 성인지 예·결산서의 실효성 지적

윤준병(민)
외 13인

2121855
’23.5.9.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서 

- �외국에서도 별도의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대 간 보고서 
등으로 대체

   (호주) 5년 주기로 재무부 장관이 인구변화 등을 고려한 세대 간 보고서 작성
   (미국) 의회예산처가 고령화 등을 반영한 장기예산전망 발표

이종배(국)
외 10인

2110496
’21.6.1.

저출산고령화 
예·결산서 

- 저출산·고령화 개선 효과 분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장경태(민)
외 10인

2108469
’21.3.2.

세대인지 
예·결산서 

- 세대별 효과 특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강훈식(민)
외 10인

2103529
’20.9.7.

세대인지 
예·결산서 

- 세대별 효과 분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태영호(미)
외 11인

2101243
’20.7.1.

청년인지 
예·결산서 

- 청년사업 특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특정 연령대를 위한 분석·평가이므로 형평성 논란 존재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윤호중(민)
외 17인

2100497
’20.6.15.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서 

- �외국에서도 별도의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대 간 보고서 
등으로 대체

   (호주) 5년 주기로 재무부 장관이 인구변화 등을 고려한 세대 간 보고서 작성
   (미국) 의회예산처가 고령화 등을 반영한 장기예산전망 발표

주) �의안번호는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 음영표시한 장경태 의원안과 강훈식 의원안은 국가재정법 개정

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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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자산 및 소득 격차가 심화되어 감에 따라 예산이 양극화를 완화시키

는 방향으로 배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예산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야 한다는 논의가 존재한다. 이와 유사하게 예산이 고용을 확대하고 노동을 존중하

는 방향으로 쓰이는지 예산 과정에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존재한다.  이

러한 논의를 담아 관련 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아래 3건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상임위 검토의견은 현실적 어려움과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적하

고 있다.

<표 Ⅰ-17> 양극화 관련 인지 예·결산서 도입 법안과 검토 요지

제안자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 내용

도입대상 제도 검토의견 요지

김영진(민)
외 10인

2124909
’23.9.27.

소득재분배인지 
예·결산서 

- �소득불평등의 개선 효과 특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 소득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효과 분석·평가 해외 사례 부재

우원식(민)
외 14인

2124893
’23.9.27.

노동인지 
예·결산서 

- �노동기본권 등의 개선 영향 특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 노동인지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음
-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제도 도입 취지 달성 가능

조정훈(시)
외 17인

2104266
’20.9.25.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서

 - �소득양극화 효과 분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분석틀 마련 필요

또한 예산이 장애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치료, 재활과 경제적 자

립을 지원하도록 편성, 집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장애 관련 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지역 및 환경 관련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논의, 규제개혁 인지 예·결산서 도입 논의 등이 존재하지만 검토보고서는 공통

적으로 다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주요 목적이 유사한 법률 및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인지 예·결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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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입 시 유사·중복성 문제 발생 및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출산인지 예·결산제도의 경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관련된 사업을 식별하고 계획에 따른 예산사업 이행

을 점검하고 있으며, 노동의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 소관 정책의 일자리 증

감 및 고용의 질 영향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사회 문제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요인 여부에 대해서도 다양

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인지 예·결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범위 식별이 모호

하다는 점을 든다. 또한 개별 특성 및 효과 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객관적인 측

정이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인지 예·결산서 분석 대상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외의 분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청년인지 예·결

산서는 청년에 집중함으로써 노인 문제와의 형평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이다.

<표 Ⅰ-18> 기타 인지 예·결산서 도입법안과 검토 요지

제안자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 내용

도입대상 제도 검토의견 요지

이용빈(민)
외 12인

2118580
’22.11.30.

장애인지 
예·결산서 -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과 제도의 구체적 설계 필요

- 기도입된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 발생
- 현행 성인지 및 탄소감축인지 예·결산제도의 효과성 분석이 선행될 필요최혜영(민)

외 10인
2116790

’22.8.5.
장애인지 
예·결산서 

윤미향(무)
2121730

’23.4.28.
농어촌

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농어촌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기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평가 및 분석 실시 중
- �특정 분야에 한정된 예산으로 형평성 논란 및 과도한 행정 부담 등의 우려 존재

전봉민(미)
2100719

’20.6.19.
국가균형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국가예산의 지역별 수혜 공개 후 불필요한 논쟁 발생 우려, 비효율 증대
- �지역 발전 연관성이 없거나, 국가 전체 차원의 우선순위,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 존재
-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외국에서 국가균형인지 예산제도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 부재



20   인지 예·결산제도 운영현황 국제비교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Ⅱ. 해외 사례

1. 성인지 예·결산제도

성인지예산 시행 국가는 ’16년 12개, ’18년 17개, ’22년 23개(38개국 중 61%)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6년 34개국 중 12개국(35%)에서 2배가량 증가한 ’22

년 38개국 중 23개국(61%)으로 확산된 것이다. 여기서 성인지예산 시행이란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관리도구의 활용 전반을 의미하

는 것이다.(’22년 OECD의 성인지예산 조사상 정의)8) 

’22년 성인지예산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23개국 중 헌법이나 예산기본법 등 법

적 근거를 갖춘 국가는 한국, 캐나다, 노르웨이를 포함한 14개국(61%)이며, ’18년

도 9개(17개국 중 53%) 국가에서 ’22년도 14개 국가로 법적 근거 마련 국가의 수

도 증가했다.

제안자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 내용

도입대상 제도 검토의견 요지

김승남(민)
외 21인
2119831

’23.2.6.
식량자급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특정 분야에 한정되는 사안의 달성을 위한 재정사업 전체 종합분석 불필요
- �식량의 자급목표 달성 영향 분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현행 인지 예·결산제도의 효과성 분석 선행될 필요

김선교(미)
외 11인

2101666
’20.7.8.

규제개혁인지 
예·결산서 

- �규제가 법령 형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규제개혁 관련 사항을 예·결산과 
직접 연계하여 분석·평가하기 어려움

- �유사 목적 제도로 ‘규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공표되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도 운영

8) �이하의 내용은 작성일 현재 최신 자료인 OECD(2023),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3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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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OECD 주요국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 현황

구분 기본예산법 또는 기타 법률 조례/규정 헌법 기타 없음

국가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스페인,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한국,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독일

핀란드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멕시코

일본

스웨덴

튀르키예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합계 12(52%) 3(13%) 2(9%) 3(13%) 3(13%)

* OECD(2023),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3, Figure 2.4.

구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및 방법론으로써 사전 영

향평가, 식별(태깅), 지출검토, 성과감사 등이 국가별로 사용된다. 두 가지 이상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국가도 다수 존재하는데, 캐나다·아일랜드는 7개, 아이슬란

드 6개, 오스트리아·프랑스·멕시코·노르웨이는 5개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성인지 성과예산제도, 성인지예산 태깅, 사후 성인지 영향평가, 성인지 평가 

및 성과 감사 4개의 세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도구별로 보면 성인지 성과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12개로 이용 국가가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전 성인지 영향평가(11개), 성인지예산 태깅

(10개), 사후 성인지 영향평가(10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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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OECD 주요국의 성인지예산 방법 및 도구

성인지 
성과예산

제도

사전 
성인지

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태깅

사후 
성인지

영향평가

예산의 
성인지

영향평가

조세 및 
복지 분배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평가 및 

성과감사

성인지
지출검토

해당
국가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프랑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한국

리투아니아
멕시코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튀르키예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독일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합계 12(52%) 11(48%) 10(43%) 10(43%) 9(39%) 8(35%) 7(30%) 3(13%)

자료: OECD(2023),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3, Figure 2.7.

주: �성인지예산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국가 중 호주는 예산의 방법론이나 도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위 표에서 

누락

<표 Ⅱ-3> OECD 주요국의 성인지예산 방법의 변화(’16~’22)

2016년 2018년 2022년

성인지예산 시행 국가 12 17 23

성인지 성과예산 8 10 12

성별영향평가(사전·사후) 10 14 13

성별 조세 및 복지 분배 6 7 8

성인지 지출검토 2 4 3

자료: OECD(2023),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3, Table 2.1.

성인지예산 편성 및 제도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장려를 위해 각국의 정부는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국가의 

26%는 사후 성인지 영향평가 내용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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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OECD 주요국의 성인지예산 정부 보고자료 발간 현황

사후 성인지
영향평가

연간보고서 
상 사후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차원
성과감사 

측정 보고서

사전 성인지
영향평가

성인지 
목표달성

성과보고서

성인지
지출검토
보고서

해당
국가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핀란드

아이슬란드

한국

캐나다

콜롬비아

이탈리아

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스라엘

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독일

아일랜드

합계 6(26%) 4(17%) 4(17%) 4(17%) 3(13%) 2(9%)

자료: OECD(2023),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3, Figure 2.11.

주: 성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국가 중 11개 국가만 위 표에 기재되어 있음

가. 국가별 사례

1) 호주

호주에서는 현재 성별 책임 예산제도(Gender responsive budgeting)가 성별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여성 예산서(Women’s 

budget statement)는 재무부와 여성부, 공공서비스부 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며 

연도별로 예산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되고 대중에게 공개된다. 

호주는 관료 사회에 진입한 페미니스트 집단(Femocrat)에 의해 성인지예산 이

니셔티브가 40여 년 전 신설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1984-85회계연도에 최

초로 성인지예산분석(gender-sensitive budget)이 발간되었으며 1987년에는 여성

인지예산서(Women’s budget statement)로 변경되었다. 당시 성인지예산서는 총

리실 산하 여성지위실(Office of Status of Woman)의 주도로 각 부처 업무와 관련

한 여성의 지위, 양성평등 사업, 일반정책이나 사업 참여자의 성비와 양성평등에 대

한 기여 정도, 향후 계획 등을 망라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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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997~2007년에 이르는 보수정부 집권기에는 여성지위실 예산이 대폭 

감소되고,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던 통계청 내 여성통계과가 폐지되는 등 성

인지 예·결산제도가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인지예산서 발간이 축소 및 중단되기도 

하였다. 300페이지에 달하던 예산서가 13페이지의 책자로 간소화되거나, 그마저

도 발간이 중단된 것이다. 이후 2008년 노동당 정부가 재집권하여 소규모 시범사

업으로 재개되기 시작하였으나 꾸준히 부침을 겪었다. 2022년부터는 여성의 평등

과 안전을 위한 예산 할당이자 중기 성과계획서 성격의 ‘여성인지예산’ 작성을 재

개하였다.

호주의 성별영향평가는 내각제출서류(Cabinet Submissions)와 신규사업제안

서(New Program Proposal)의 첨부가 의무화되어 있다. 각 부처는 자체 체크리스

트 방식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예산이 성평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편성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발간된 2024-25 여성예산서는 중기 예산에 포함된 여성 평등 달성을 위

한 예산 내용을 주요 정책별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성 기반 폭력 방지, 무노동 

돌봄, 경제적 평등과 안전, 건강, 리더십과 대표성 및 의사결정 등 다섯 가지 영역이

다. 연도별 주요 프로그램의 구성은 상이하며, 2023-24 여성예산서는 여성의 경제

적 평등,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종식, 여성 리더십 함양, 여성 건강 정책 등을 주

요 프로그램으로 꼽았다.

성 기반 폭력 방지 정책을 예로 들면 2024-25 예산 및 중기 예산에서 성 기반 

폭력 방지를 위해 1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폭력 이탈 프로그램에 6년간 

9억 2,520만 달러를 투자하여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한 사람들에게 긴급 

쉼터를 포함해 최대 5,000달러의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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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호주의 2024-25 예산 및 관련 문서 공개 홈페이지

자료: https://budget.gov.au/content/documents.htm

<그림 Ⅱ-2> 2024-25 호주 예산상 여성예산 보고서(Women’s budget statement) 구성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2024), Budget2024-25: Women’s budget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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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관련 인지 예·결산제도

OECD는 국가 예·결산 프로세스와 환경 정책의 성과관리체계 간 연계를 확산

하여 기후 및 환경목표 달성을 촉진한다는 취지의 ‘녹색예산을 위한 파리 협약’을 

2017년 출범한 바 있다. 

2023년 발간된 OECD의 ‘Government at a Glance 2023’은 OECD 회원국

의 녹색예산제도 조사(The 2022 OECD Survey on Green Budgeting) 결과를 수

록하고 있다. OECD 38개국에 설문지 배포, 36개국으로부터 응답 접수, ’22년 조

사 대상 36개국 중 24개국(66%)이 녹색예산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21년 조사 대상 35개국 중 14개국(40%)이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녹색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변경 사항 적용의 유연성이 높

은 행정절차 기반 녹색예산 실시를 선호하고 있으며, 예산법을 근거로 녹색예산제도

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11개 국가였다. OECD에 따르면 이 중 칠레, 프랑스, 아일

랜드, 한국, 노르웨이의 경우 재무 부서에서 별도의 녹색예산서를 작성한다.9) 

<표 Ⅱ-5> OECD 주요국의 녹색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 유무

국가 행정절차 기타 법안 예산법

해당
국가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오스트리아,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이탈리아, 한국,

리투아니아,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오스트리아, 칠레,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합계 21(88%) 14(58%) 11(46%)

* OECD(2024), Green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4

9)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도 재무 부서(MEF Ragioneria Generale dello Stato)에서 2023

회계연도까지 별도의 녹색예산서(Ecobilancio dello stato)를 작성하였다. 다만 2024년도 이후의 녹색예산

서는 온라인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



Ⅱ. 해외 사례  27

또한 각 국가는 녹색예산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 및 도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녹

색예산 시행에 다양한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예산 책정

에 기후 및 환경 관점을 통합하거나 예산계획을 평가하는 방법 등이 존재하는데, 구

체적인 도구로서 환경영향평가, 유해 조세지출 검토, 녹색 위험 분석 등 다양한 유

형이 시행되고 있다.

<표 Ⅱ-6> OECD 주요국의 녹색예산 방법 및 도구

환경
영향
평가

녹색
예산
태깅

유해
조세지출

검토

환경
비용편익

분석

예산책정시
탄소평가

탄소
잠재
가격

녹색
다년간
예산

녹색
관점의

지출검토

일관된
측정
항목

탄소
예산

녹색
거시재정

전망

녹색
위험
분석

해당
국가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칠레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칠레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튀르키예

영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한국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캐나다

칠레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한국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오스트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한국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스위스

합계 18(75%) 13(54%) 12(50%) 11(46%) 11(46%) 10(42%) 8(33%) 6(25%) 6(25%) 5(21%) 4(17%) 3(13%)

자료: OECD(2024), Green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4, Table 3.

또한 ’22년 기준 녹색예산 시행 24개국 중 16개국이 기후·환경 목표의 달성

여부 및 녹색예산 이행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양식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국

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공공부문 재무제표 공시와 공공부문의 기후변화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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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별 사례

1) 프랑스10)

녹색예산 분야에 있어 프랑스는 뒤이어 다룰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진보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2017년 1월 프랑스는 처음으로 국가 단위에서 녹색 채권(Green 

OAT)11) 발행에 성공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평가 위원회는 녹색 채권과 관련된 지출

의 환경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2)

2017년 12월에는 프랑스가 파리 기후 협정(Paris Agreement)13) 및 기타 환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OECD가 시작한 「녹색 예산 협정(Paris Collaborative on 

Green Budgeting)」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되었으며, 2018년 일어난 대규모 ‘노

란 조끼 시위’ 이후,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 특히 환경세와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

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강한 요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요구들을 반영하

여 2018년 12월 의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재정법14)은, 예산이 기후 환경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정부가 의회에 제공하도록 개정하였다. 

10) �OECD의 Green Budgeting in France 자료; IMF PFM Blog의 “Moving Towards Green Budgeting 

in France”（October 28, 2019), 프랑스 CGEDD, IGF 협동, “Green budgeting: proposition de m

thode pour une bug tisation environnementale(2019.9.)”등 참고, 정성호·장윤정(2020), 인지 예·결

산제도 국제비교-OECD 국가를 중심으로-(기획재정부 수탁과제, 비공개) 발췌·요약

11)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sovereign bond)의 일종으로, 채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환경개선사업에만 투

자하고 이와 관련된 운영 기준을 따라야 하며 매년 성과 및 사후 영향 등을 투자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 “Green Budgeting in France”, by Adrien Zakhartchouk, Franc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19.11. 참고

13) �「파리 기후변화와 지속발전 목표 협정(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은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회의의 폐막일인 2015년 12

월 12일에 채택되었고, 2016년 11월 4일부터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서 그 효력이 발효되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다. 각국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

에 약속하고 실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그 이행에 대해 공동으로 검증하게 된다(출처: 외교부, 파리협정 의

의 및 특징).

14)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예산법제주의를 채택하여 매년도 예산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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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이미 환경에 관련된 세 가지의 예산안 부속서류가 운영되고 있었

는데, 두 가지의 황색예산15)과 기후에 관한 전환기 정책 보고서(DPT)가 그것이다. 

첫 번째 황색예산인 ‘자연과 환경 보호 비용 명세서(Protection of nature and the 

environment, PNE)’는 1990재정법(예산법) 제131조에 따른 중앙정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환경과 자연보호를 위한 모든 보조금의 목록을 작성하고, 지방정부의 

익년도 지출도 살펴본다. 

두 번째 황색예산서는 ‘에너지 전환 비용 명세서’로서, 2015년 제정된 『녹색성

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 제174조에 따라 에너지 전환에 투입되는 민간과 공공의 

비용을 계량화하고 분석한 내용을 담아 예산안 부속서류로 제출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재정기본법(LOLF) 51조에 따라 2005년부터 예산안의 부

속서류로 작성되는 ‘전환기 정책 보고서(Documents de politique transversaire, 

DPT)’는 21개의 주제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다루고 있었다. 

이 세 가지 예산서에 더하여 환경세에 대한 조세지출 보고서 및 EU 기준에 맞

춘 탄소세 통계 등을 발표하고 있었는데, 녹색예산서는 이들 다섯 가지를 통합하여 

작성된다.

2018년 12월 의회에서 의결된 2019년 재정법 제2018-2317호16) 206조에서

는, 정부가 의회에 예산이 기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예산서의 

첨부서류로 제공하여야 하도록 정하였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5) �프랑스 재정기본법(LOLF) 제 51조 7에 따라 타 법령에서 그 존재가 도출되며 특별한 공공정책을 위해 정부

에 국회로 달성된 재정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예산안 부속서류를 황색예산(Jaune budgetaire annex , 

Yellow budget)이라고 한다. 

16)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예산법제주의를 채택하여 매년도 예산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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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프랑스 2019년 재정법, 법률 제2018-1317호

■ �당해연도 및 예산법안에 포함된 연도를 대상으로 에너지, 기후변화 저지, 환경을 위한 모든 공공 재정행위(public financing)

의 명세서(statement)

■ �에너지 전환과 생태 사업을 위해 이루어지는 공공 및 민간 재정 자원(public and private financial resources)에 대한 평가와,  

이것이 EU 목표 및 파리 협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

■ �환경·에너지 세제 차원의 전략을 구체화하는 명세서로서 이 세금의 의무적인 부담분이 얼마인지, 여기에 관계된 경제적 행위

자들은 누구인지, 수입은 얼마인지, 환경 친화적인 조세지출의 효율성은 어떠한지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 명세서는 환경 및 에너지세의 영향을 가구의 소득수준별, 지역별 구성에 따라 그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체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의 생산비용과 마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별 예·결산차를 포함한 성과 보고서 이외에는 우리나라의 인

지결산서에 해당하는 녹색결산서, 즉 정책 영역별 결산안 부속서류에 대한 규정

은 없다. 프랑스의 결산서(PLRG) 부속서류는 화폐계정(Comptes d’operations 

monetaires), 산업계정(Comptes de commerces) 명세서로만 구성된다.

2024년도 녹색예산서에 따르면, 조세지출계획을 포함한 프랑스의 2024년 예

산안 5,697억 유로 중 한 가지 이상의 환경목표에 친화적인 예산은 397억 유로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80억 유로 증가한 것이다. 

<그림 Ⅱ-3> 프랑스의 국가 연간 예산 중 친환경 예산 식별 결과

자료: �Government of France(2023), Report on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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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1990년부터 환경예산서를, 2009년부터 환경결산서를 작성 및 발표

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2023년 환경결산을 마지막으로 2024년 및 2025년

도 예산서의 발표 내용은 본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이는 별도의 환경예산

서 작성 국가에서 이탈리아가 제외된 2022년 기준 OECD 조사 결과에도 부합한다.

이탈리아 정부의 각 부처는 예산회계처의 지침(Determination of State 

Account General)에 정해진 회계 기준과 방법론에 따라 환경을 위해 지출한 비

용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여 재무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각 부처의 책임 센터

(Responsibility center)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EU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제적인 정

합성을 갖추기 위해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대로 재분류 및 처리된다. 이 자료는 국가

회계책임청(State General Accounting Office)의 행정 책임 센터(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Center)로 집중되어 국가일반보고서(rendiconto stato general, 

general state report)의 연간 준비 일정에 따라 부속서류로서 작성된다. 

여기에 쓰이는 환경적 지출의 정의와 기준 분류체계는 유럽통계국(Eurostat)이 

회원국의 국가회계 기준의 맥락을 고려하여 정의한 ‘환경에 대한 경제 정보 수집을 

위한 유럽 체계(European system for the collection of economic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 SERIEE)’이다. 이 체계는 환경 관련 지출을 크게 환경 보

호 관련 지출 분류(Classific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and 

expenditure, 약칭 CEPA)와 자연 자원의 이용과 관리 지출 분류(Classification of 

Resource use and Management Activities and Expenditure, 약칭 CRUMA) 

두 가지로 나눈다. 각각의 카테고리는 다시 환경 정책의 대상에 따라 CEPA가 9개, 

CRUMA가 7개로 나뉜다. 

환경지출 결산서는 환경적 목적을 가진 정책의 예산 집행 결과를 ① 정책목적

별 분류, ② 기능별 분류, ③ 경제적 분류에 따라 집계하여 나타내고 있다. 2022년 

환경결산서는 2023년 6월 의회에 국가일반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제출되었다. 환

경보호와 자원 활용에 배정된 일차 지출은 339억 유로로 국가 예산의 3.4%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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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실제 지출된 것은 252억 유로로 배정 금액의 74.4%에 해당한다. 

CEPA 9개, CRUMA 7개에 기타 1종을 합친 17개 정책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결

과, ‘기타 환경 보호’(53.8%), ‘대기와 기후 보호’(8.9%), ‘기타’(8.9%)가 가장 비중 

높은 세 개 항목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토양과 표층수의 보호와 복원’(6.6%) 및 

‘환경보호를 위한 R&D’(5.8%), ‘재생불가능한 에너지 원료관리’(4.1%)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외 ‘생물다양성 보호와 경관’(3.4%), ‘자원관리 R&D’(3.1%), ‘내륙 수면 

이용과 관리’(3.0%), ‘오수 관리’(1.8%), ‘폐기물 관리’(1.4%) 등이다. 

이들의 부처별 분포를 살펴보면 환경전환부가 72.1%로 가장 비중이 크고, 다음 

재정경제부 9.6%,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이동성부가 7.0%로 세 부처의 합계가 전

체의 약 89%를 차지한다.

<표 Ⅱ-8> 이탈리아 중앙정부 기준 2022년 환경 관련 지출 가능 잔액

당기 비용 자본 계정 비용 합계 비중

1. 대기와 기후 보호 20.3 280.9 301.2 8.9

2. 오수 관리 10.2 51.9 62.1 1.8

3. 폐기물 관리 9.5 37.8 47.2 1.4

4. 토양과 표층수 28.0 196.1 224.1 6.6

5. 소음과 진동 0.3 0.1 0.4 0.0

6. 생물다양성과 경관 51.8 64.2 116.0 3.4

7. 방사능 보호 0.8 0.0 0.8 0

8. 환경보호 R&D 90.3 106.1 196.4 5.8

9. 기타 보호활동 1,146.9 677.1 1,824.0 53.8

10. 내륙수면 관리 1.9 100.2 102.2 3.0

11. 산림자원 관리 6.7 6.7 13.4 0.4

12. 광물자원 관리 11.9 1.2 13.1 0.4

13. 재생불가 에너지 광물자원 관리 3.2 136.4 139.5 4.1

14. 비에너지 광물 관리 0.3 - 0.3 0.0

15. 자원관리 R&D 4.2 100.9 105.1 3.1

16. 기타 3.4 238.4 241.8 7.1

합계 1,389.8 1,998.1 3,387.9 100.0

자료: Ministero dell Economia e del finanze(2023), ecorendiconto dello stato 2022.

(단위: 천만 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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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환경 관련 지출의 부처별 분포

자료: Ministero dell Economia e del finanze(2023), ecorendiconto dello stato 2022.

환경전환부,

72.1%

재정경제부,

9.6%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이동성부, 7.0%

경제개발부, 4.5%

나머지 부처, 0.1%

교육부, 0.9%

국방부, 1.2%

농심축산식품부, 1.5%

내무부, 3.1%

3. 분배 인지 예·결산제도

OECD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 ‘예

산을 통한 불평등 개선: 최근의 국가 사례(Adressing inequality in budgeting: 

Lessons from Recent Country Experiences)’에서는 예산제도가 분배 개선을 위

해 활용되는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OECD 고위 예산 관료 협의회(OECD Committee of Senior Budget 

Officials)가 협의를 거쳐 선정한 8개국-이탈리아, 한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

드, 뉴질랜드,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상 국가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 유형

의 접근 방식, 즉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델 사용 분배영향분석과 결과 기반 예산 프

레임워크가 예산 과정에서 분배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완화를 위한 예산제도 활용에 있어 핵심인 분배영향분석(DIA)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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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마다 다른 형태를 취한다.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는 경제적인 영향에 중점

을 두는 반면,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

이 있다. 대부분의 사례연구 국가에서는 예산 과정 내의 주요 조직이 분배영향분석

을 수행하거나 조직하는 책임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웨덴,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에서는 의회가 의회예산처나 의회 특별 조사 기관에 분배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팀을 두고 있다. 이 팀들은 예산 내 정책에 대한 의회의 논

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분배 문제뿐 아니라 요청된 모든 주

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표 Ⅱ-9> 지출 및 예산 결정 시 분배 영향평가 및 관련 분석 시행 형태 

부처별
사전 분배
관련 분석

재무부에서
사전 분배
관련 분석

예산 제출시
분배 및 관련
분석 발표

의회의
분배영향분석 참

여

사후 정부
차원에서 

분배 관련 분석

사후학계, 
연구기관에서 분

배 영향 
관련 분석

해당

국가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국가 수 5 6 6 7 5 8

자료: �OECD/KIPF(2024), Addressing Inequality in Budgeting: Lessons from Recent Country 

Experience, OECD Publishing,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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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별 사례17)

1) 스웨덴 

 스웨덴은 예산의 성별 평등을 검토한 연례보고서를 1988년부터 출간하였고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례보고서는 1998년부터 발간한 바 있다. 경제정책과 분배부

(Division for Economic Policy and Distribution, DEPD) 내에 제안된 정책의 

소득불평등, 경제 성 평등을 분석하는 별도 조직이 있어 이들의 업무 보조하에 분석

이 이뤄어진다. 

분배분석을 담당하는 팀은 재무부 내부에서 예산 과정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보조한다:

1. �(1~3월) 예산안 구상 단계에서 여러 부처의 제안 사업이 재무부에서 검토될 

때에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여러 시나리오의 잠재적 영향을 구체화하는 것

을 돕는다.

2. �(4월) 부처별 중기 예산 초안, 즉 봄 예산안에 1994년부터 분배계정이라는 

이름의 부속서(annex)를 준비

3. �(5~6월) 부처들의 내년도 예산이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

고 여기서 질적, 양적 분석을 세제와 지출 양측에 대해 시행하여 각종 예산 

협상 시에 근거

4. �(9월) 차년도 예산안 공개. 여기에는 1988년부터 부속서류가 된 ‘경제 성별 

불평등’ 보고서가 첨부되며, DEPD는 이 문건 작성에 기여한다.

  

17) �위 OECD/KIPF(2024) 보고서상의 국가별 사례 중 일부 국가의 내용을 예산 관련 프레임워크 중심으로 발췌,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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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정부 임기 중 개혁에 따른 10분위별 평균 효과

자료: �Swedish Government(2024), 2024 rs ekonomiska v rproposition(봄 재정 법안), Diagram 5-5.

Prop. 2023/24:100 Bilag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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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Fördelningseffekter av regeringens reformer 
Inledningsvis redovisas hur regeringens reformer i skatte- och transfereringssystemen 
hittills under mandatperioden bedöms påverka individers ekonomiska standard, 
inkomstspridningen och andelen ekonomiskt utsatta. I en separat analys beaktas 
därefter vissa reformer som avser indirekta skatter och sänkningen av reduktions-
plikten. Dessa har ingen direkt effekt på den disponibla inkomsten, men de påverkar 
individernas ekonomi genom att köpkraften förändras. Regeringen har under mandat-
perioden även genomfört satsningar på individuella välfärdstjänster. De ingår inte 
heller i den disponibla inkomsten, men de har betydelse för hushållens välstånd. För 
att ge en mer fullständig bild av reformernas fördelningseffekter analyseras därför i 
den avlutande delen hur välfärdssatsningarna fördelar sig på olika inkomstgrupper. 

Reformer som påverkar ekonomisk standard har en tydligt 
utjämnande fördelningsprofil 
Hushållens disponibla inkomster beräknas öka med ca 12 miljarder kronor 2024 till 
följd av regeringens åtgärder hittills under mandatperioden.24 Den ekonomiska 
standarden i befolkningen bedöms i genomsnitt öka med 0,4 procent till följd av 
reformerna. Reformerna har olika fördelningsprofil, men sammantaget bedöms de ha 
en tydlig utjämnande profil (se diagram 5.5). Den ekonomiska standarden väntas, 
procentuellt sett, öka mest i den nedre delen av inkomstfördelningen och allra mest 
för den tiondel av befolkningen som har lägst ekonomisk standard. De reformer som 
bidrar mest till låginkomstprofilen är den höjda arbetslöshetsersättningen och det 
höjda bostadsbidraget för barnfamiljer. Förstärkningen av jobbskatteavdraget har 
däremot störst effekt på inkomsterna för personer i mitten av inkomstfördelningen. 
Den lägre reformeffekten i de översta inkomstgrupperna härrör från den pausade 
uppräkningen av skiktgränsen för statlig inkomstskatt. 

Diagram 5.5 Genomsnittlig effekt på ekonomisk standard i olika inkomstgrupper 
till följd av regeringens reformer under mandatperioden 

Procent 

 
Anm.: I diagrammet har individer ordnats efter den ekonomiska standard de skulle ha haft 2024 utan reformerna. De 
reformer som har beaktats finns redovisade i redogörelsens tabellbilaga (se tabell a.2). 
Källor: Statistiska centralbyrån (STAR) och egna beräkningar. 

 
24 Beräkningarna har gjorts med mikrosimuleringsmodellen Fasit. Effekterna beräknas genom att individers förväntade 
ekonomiska standard 2024, simulerad utifrån 2024 års regelverk, jämförs med hur standarden skulle ha sett ut 2024 
utan reformerna. Reformer av mer tillfällig karaktär, som påverkade inkomsterna 2023 men inte 2024, omfattas därför 
inte av analysen. Det gäller t.ex. de elstöd som betalades ut under 2023. Beräkningarna är statiska i den meningen att 
de inte beaktar eventuella beteendeförändringar som kan uppkomma till följd av försl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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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lgrupp (individer ordnade efter ekonomisk standard exkl. reformer)

2)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재무부와 중앙계획청(Centraal Planbureau, CPB)이 공동

으로 예산안의 분배영향분석을 맡고 있다. 정책 제안의 분배영향을 다루는 데 관

여하는 두 가지 주요 부처는 주로 예산 조정 및 준비를 담당하는 재무부와 사회

고용부이며, 관계 각 부처 장관은 의회와 소통하는 사람들이지만 경제적 불평등

에 대한 공식적인 증거는 CPB가 개발, 운영하는 공유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델인 

Microsimulatienmodel voor belastingen, social zekerheid, loonkosten en 

koopkracht(약칭 MIMOSI)에서 나오며, 그 결과는 예산 제출에 직접 반영된다.

예산 과정에서 지출 제안과 정책 조치를 조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계산은 재무

부 내부적으로 진행되지만, 그 결과는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새로운 예산안이 제출

될 때 공개된다. 그러나 2022년부터 정부가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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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약속함에 따라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내부 문서는 최종 제안된 계획과 함께 공

개될 예정이다. 두 부처와 CPB 간 직원 이동이 자주 이루어지므로 정부 수준에서 

전문 지식은 공유될 수 있다. 그러나 MIMOSI에 대한 특정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의 수는 일반적으로 15명을 넘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예산 절차는 봄에 시작되며, 2022년부터 2023년 중반까지는 예산

의 소득 측면에 대한 결정이 8월에 마무리되었다. 8월은 예산 요구 사업의 분배적 

영향이 고려되는 때로 CPB는 상반기 수치를 사용한 경제 전망으로 시뮬레이션 모

델을 업데이트하여 분배영향분석을 시행한다. 또한 이 시기는 재무부와 사회고용부

가 이미 예산상 고려해야 할 항목 목록의 준비를 마친 시점이기도 하다. 일부 정책

에 대해서는 CPB가 시나리오별로 소득분배 효과 분석을 사전에 해둠으로써 신속

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두 부처는 서로 다른 목표를 세우는 데 집

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부는 서로 다른 그룹 간의 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정책 

옵션을 준비할 수 있고, 재무부는 예산 건전성 및 예산 차질 보상에 더 중점을 둘 수 

있다. 경제 전망이 제시되면, 그들은 이 새로운 정보를 사용하여 전체 인구와 여러 

하위 섹션에 대한 실질 가처분소득 개선의 중간값을 계산해 낸다. 

이는 정치인들이 예산사업에 따른 국민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가 공정한 방

식으로 분배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룹 간 추가 재분배를 선호하는지 여부

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특정 사회 하위 집단을 돕고 싶다는 소

망을 표현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옵션을 요청할 수 

있다. 

장관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보통 8월 말경) 재무부는 내년 예산에 대한 제안을 

CPB에 보낸다. CPB는 다양한 그룹의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예산안의 경

제적 영향을 계산한다. 부처와 CPB 모두 계산에 MIMOSI를 사용하지만, CPB는 정

책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기 위해 전체 거시경제 예측도 수행한다. CPB

는 정부 예산안(CPB에 요청하는 경우)과 야당의 대체 예산안 모두에 대해 이 작업을 

수행한다. CPB의 독립적인 지위로 인해 CPB는 출판 전에 부처 결과를 공유하지 않

으며, 대체 예산 제안 내용을 부처와 논의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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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는 새로운 예산이 대중에게 공개된다. 전통적으로 여기에는 소득 5분위

수, 소득원(예: 혜택을 받는 근로자, 연금 수령자), 가구 유형별(예: 독신, 부부)로 분

류하여 다양한 그룹의 구매력에 대한 새로운 계획의 영향을 조사하는 상당한 정보

가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 외벌이 부부 및 가족 특성(예: 자녀 유무)에 따른 예산 수

혜 사전 분석 결과가 공개된다. 예산이 공개적으로 발표된 후 의회에서는 수백 건의 

세부적인 질문을 받는다. 가장 최근 예산에 대한 국회의 질문에는 “간호사의 상황은 

얼마나 개선될 것이며, 다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은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가”와 같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질문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일반적으로 모델을 추가로 실행해야 하므로, 추가 분석 이후에 관련 장관을 초청하

여 공식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그림 Ⅱ-6> 네덜란드 최근 연합정부 합의 예산에 따른 분배영향분석 결과

자료: �CPB(2023), Analysis of the Economic and budgetary impact of the Coali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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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2018년부터 정부 전반에 걸쳐 “평등 예산” 이니셔티브를 점진 도입

하였다. 이 이니셔티브에 따라 각 정부 부처에는 평등 관련 목표와 관련 성과 목표

를 설정할 책임이 지워진다. 자문 그룹은 이니셔티브의 개발을 주도하고, 이를 지원

하는 기술적 역량은 부서 간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된다. 분배 분석은 독립적

으로 개발, 유지되고 있는 아일랜드의 세금 혜택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델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반적으로 아일랜드의 사례는 예산 주기에서 평등을 일상적으로 고려

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틀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공공서비스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18개 정부 부서에서 모두 평등 예산 지

표를 보고하고 있으며, 일부 부서는 여러 상위 수준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

하고 있다(DPER, 2022[13]). 모든 정부 부처는 목표로서의 평등을 정책을 통해 이

행하고 예산 과정에서 평등에 대한 고려를 통합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부

처와 기관은 예산 과정의 여러 지점에서 제안된 정책과 진행 중인 정책의 분배영향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예산에 앞서 재무부, 공공 지출부, NDP 전달 및 개혁, 사회 보호부는 각각 제안

된 예산 조치 및 복지 패키지에 대한 분포 분석을 수행한다. 이 분석은 잠재적인 정

책 옵션과 미래의 복지 조치를 검토하는 예산 연도 초에 사전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이 작업은 각 정책 영역에서 다양한 정부 부서의 SWITCH(복지 및 소득 세 변경 시

뮬레이션) 세금 혜택 미세 시뮬레이션 모델 사용에 의존한다. 여러 부처는 모델 개

발 및 관련 연구를 위해 경제사회연구소(ESRI)에 자금을 공동으로 제공한다. 

아일랜드 정부의 지출 부서(DPENDR)는 정책 관할권 전반에 걸쳐 관련 성과목

표를 설정하여 평등 예산을 구현하는 일을 담당한다(Nicol, 2021). DPENDR과 재

무부가 수행한 분배 분석은 예산일의 예산 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발표된다. 아일

랜드는 네덜란드와 함께 예산 과정의 일부로 분배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단 2개국 중 하나이다. 

아일랜드의 SIA(사회적 영향평가)는 공공서비스 사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프로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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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책 결정에 따라 이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조사하기 위해 설계된 분석 프레

임워크이다. 이는 기존 SWITCH 모델에 쉽게 통합될 수 없는 정책 영역, 주로 공공 지

출이 수혜 가구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개발되었다. SIA는 연령, 성별, 

지역 등 특정 그룹 특성에 대한 예산 결정이 분배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의 사회영향평가(SIA) 체계에서는 가구를 소득, 경제 상황, 가

구 규모, 연령별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영향평가 결과 정보는 예산일에 제공된다.

평등 예산 도입 이후 지금까지 SIA는 국가 최저 임금 제도, 목표 보육 제도, 에

너지 빈곤 및 일반 의료 서비스 제도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2023년 7월 기준 가

정 돌봄 수당, 사회 주택 지원, 대상 보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13개의 SIA 보고서

가 존재한다. 

또한 아일랜드는 정부의 빈곤 퇴치 전략에 대한 공약에 따라 1998년에 ‘빈곤 

방지 예산(Anti poverty program)’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관련 부서는 해당 정책 

영역에서 빈곤영향평가(PIA)를 수행할 책임을 지며, 이러한 평가는 중요한 정책 제

안이 고려되는 모든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PIA는 예산 할당 결정(DSP)

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책 개발 및 의사결정 단계의 일부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정

책 계획이 내각의 기밀로 유지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빈곤영향평가 결과는 

공개된다.

예산이 발표된 지 3일 후 경제사회연구소는 정책 개혁을 반사실적 지표 시나리

오와 비교한 DIA 결과를 발표한다. 이 분석에서는 ESRI의 미시 시뮬레이션 모델이 

사용된다. 예산의 영향은 소득 10분위, 가족 유형, 근로 상태 및 성별을 기준으로 

가구에 대해 추정되며, 약 한 달 후에 해당 분석이 공개된다.

또 하나의 사후 평가는 지출 검토 프로세스인데, 이는 증거 기반 정책 수립 의제

를 지원하는 정책 분석 및 평가 개발을 촉진하고 프로그램/정책 영역을 지속적으로 

비판,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출 검토는 정책 및/또는 지출 관점에서 전략적

으로 중요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며 일반적으로 정부 내 각 부서에서 수행된다. 

2022년에 공공 지출부, NDP 제공 및 개혁부, 고등교육, 연구, 혁신 및 과학부는 고등

교육 부문의 인구통계와 공공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출 검토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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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의 핵심 패키지는 평균 가구소득을 2.1%가량 증가시키며, 소득

분배에 누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 3분위에 대한 혜택은 주요 사

회보장패키지에서 발생하고, 상위 1분위는 세제혜택을 통해 혜택이 발생한다.

<그림 Ⅱ-7> 아일랜드 2024 일반회계 예산의 소득 10분위별 혜택 분석 결과

<그림 Ⅱ-8> 아일랜드 예산 ‘삶의 질 평가’ 보고서의 목차 

2024년 예산의 분배영향

아일랜드 소득세의 누진도

자료: Government of Ireland(2023), Budget 2024, Expenditure report. Figu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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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예산 분석

친환경 예산 분석

자료: Government of Ireland(2023), Budget 2024: Beyond GDP - Quality of Life Assessment.

4.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2006년 UN은 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

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1세

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협약에 가입

하여, 2009년 발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은 UN장애인권리협약 기반 장애포괄예산(CRPD-compliant disability-

inclusive budgeting, CCDIB)을 소개하고 있다. 장애포괄예산은 예산의 전 과정

에 걸쳐 장애인의 관심, 요구, 권리를 반영하는 포괄적인 재정 전략을 말한다. 장애

포괄예산은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노동력 활용과 사회 전반에 기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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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제적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이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 지역사회에 참

여함으로써 고립과 차별의 위험성을 줄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 장애포괄예산은 

국내외 법적으로 명시된 정의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인권과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시킨다. 

유엔개발계획은 장애포괄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등 다

양한 국가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인지 또는 온실가스감축인

지 예·결산제도와 같이 장애와 관련된 예·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

는 형태의 제도 도입은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장애 관련 예산의 규모, 중장기적 장

애 정책 전략의 수립 여부 등이 존재하는 형태로 장애 예산을 반영하고 있었다. 

가. 국가별 사례

1) 캐나다 

캐나다는 2018년부터 성인지예산법18)이 통과되어 다양한 분야의 예산 영향 분

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별, 다양성, 삶의 질에 관한 예산서 및 영

향 보고서’19)를 작성하여 삶의 질, 장애, 소득분배, 세대 간 영향 효과 등 다양한 예

산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확장적 성별 기반 분석(Gender‑based Analysis Plus, 

GBA+)을 기반으로 성평등 목표 달성과 함께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

요 지표 중 성별 외에도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및 기술 개발, 

경제적 참여, 민주적 참여, 정의, 건강, 성평등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 요인을 

교차 분석하고 있다. 예산 영향 보고서 내 수혜 대상(Target Population), 추가 특

정 대상(Additional Characteristics)에서 해당 예산이 장애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다. 

18) �Canadian Gender Budgeting Act

19) �Government of Canada(2024), 2024 Budget: Statement and Impacts Report on Gender, 

Diversity, an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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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캐나다 예산 영향 보고서 내 장애 요소 반영 사례

자료: �Government of Canada(2024), 2024 Budget: Statement and Impacts Report on Gender, 

Diversity, and Quality of Life.

<젠더 결과 프레임워크의 장애인 학사 이상 교육 참여율> <’24년 정책 중 장애 관련 예산영향 내용>

캐나다의 예산 영향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 대상 예산 투자 규모와 직간접적으

로 장애를 고려한 예산 정책 숫자를 확인할 수 있다. ’24년 기준 캐나다의 장애인 

대상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의 10%에 달했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장애인을 고려하

고 있는 정책은 전체 479건 중 50건(10.4%)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10> ’24년 예산 영향 보고서 내 장애인 대상 예산 규모

자료: �Government of Canada(2024), 2024 Budget: Statement and Impacts Report on Gender, 

Diversity, an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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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 ’24년 예산 영향 보고서 내 직간접적 장애 요소 반영 정책 수

2) 호주 

영국의 ’24/25회계연도 호주 중앙정부의 지출은 총 7,345억 달러이며, 그중 사

회복지 예산은 약 2,667억 달러로 총지출의 약 36.1%에 달한다. 호주의 국가장애

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는 장애인을 위한 국가

정책 및 서비스 제공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5년에 걸쳐 총 9억 1,00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20) 국가장애보험제도를 통해 호주는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

호하고, 사회적·경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개선 예산을 반영했다. 

2025년까지 전문 장애인 고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억 2,760만 달러의 예산 투자

를 계획하고 있다.21) 호주의 장애 예산은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 정

책에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Government of Canada(2024), 2024 Budget: Statement and Impacts Report on Gender, 

Diversity, and Quality of Life.

20)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Budget 2023-24

21) �Australia Government(2024.5.), Cost of living help & a future made in Australia - Budget  

2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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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2> 2024/25 호주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자료: �Australia Government(2024.5.), Cost of living help & a future made in Australia - Budget 

2024-25.

호주는 ‘포괄적 장애 전략 2021-2031’22)을 수립하여, 전략목표 이행을 위한 

장애 정책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포괄적 장애 전략은 정부 및 지역 수준의 장애 

관련 계획 등 광범위한 중장기 계획을 설정하고 있다.

<그림 Ⅱ-13> 호주의 포괄적 장애 전략 2021-2031의 성과목표

자료: �Australia Government(2021), Summary of Australia’s Disability Strategy 2021-2031.

22) �Australia’s Disability Strategy 202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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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장애 전략은 장애인이 겪고 있는 현안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장애인 보호부터 교통, 의료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지원을 강

화하고 있다. 포괄적 장애 전략이 설정한 주요 성과목표는 고용 및 재정 안정, 포괄

적인 주택과 커뮤니티, 안전·인권·정의, 개인·커뮤니티적 지원, 교육과 학습, 건강

과 웰빙, 지역사회의 태도 등 7가지이다. 해당 7개의 성과 영역은 호주가 보다 장애

에 포용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 개선하여야 할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각 영역을 측정하는 지표값과 진행 상태 등을 대시보드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Ⅱ-14> 호주의 포괄적 장애 전략 2021-2031의 성과목표 대시보드

자료: �포괄적 장애 전략 성과 대시보드(https://www.aihw.gov.au/australias-disability-strategy/

outcomes/all-measures, 2024.7.26.)

호주의 경우, 국가장애보험제도의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상당한 투자

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장애포괄예산의 핵심 전략으로 ‘포괄적 장애 전략 2021-

2031’을 수립하여 포용적 지역사회의 육성, 의료 및 교육의 접근성 향상, 접근 가능

한 교통 보장 등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장애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장애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장

애 예산 책정과 장애인 권리보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호주의 장애 정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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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영국 외무부가 설정한 장애포용을 위한 종합전략(Disability Inclusion 

Strategy)은 영국 내 장애인들의 삶과 번영에 대한 정부의 비전을 담고 있다. 장애인 

비전 실현을 위한 4가지 주요 요소로 장애인의 기본 권리, 사회적 참여와 대표성, 

보다 나은 의사결정에 따른 선택권, 장애인의 경험이 반영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채택해 향후 장애인 정책 수립 등에 해당 요소가 포함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장애포용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을 바탕으로 2023-2024년 장애인 행동 

계획(Disability Action Plan)을 수립했다. 해당 계획에는 장애인의 국가정책적 대

표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의 공직 선출 지원, 정책 결정 시 장애인의 의견 반영, 

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 수행 및 데이터 구축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

적인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그림 Ⅱ-15> 영국의 장애포용을 위한 종합전략 프레임워크

자료: �The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2022), FCDO’s Disability Inclusion and 

Rights Strategy 2022-2030, 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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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봄 예산에서는 장애나 장기 질병으로 소외된 노동력의 잠재력 증진과 

활용을 목적으로 장애인 고용 우선순위 적용,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수립

했다. 원격 근무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을 선택하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만

드는 등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영국의 ’23/24회계연도 기준 사회복지지출은 2,958억 파운드 규모로 예상되

며, 전체 GDP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지출 중 장애인 혜택과 관련된 

지출은 361억 파운드로 전체 사회복지지출의 12.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28/29회계연도에 장애 혜택을 위한 지출이 약 522억 파운드로 증가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표 Ⅱ-10> 영국 사회복지지출 규모
(단위: 억 파운드, %)

구분
결산 예측치

’22/23 ’23/24 ’24/25 ’25/26 ’26/27 ’27/28 ’28/29

장애인 혜택 300 361 403 433 462 493 522

총 사회복지지출 2,615 2,958 3,151 3,290 3,397 3,482 3,601

(GDP 대비 비중) 10.2 10.8 11.3 11.4 11.4 11.3 11.2

자료: �UK OBR(2024.3.), Economic and fiscal outlook, table 4.8., p 111.

영국의 대표적인 장애 관련 지출은 장애인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DLA)이다. 장애인생활수당은 일상생활이나 이동 등 도움이 필요한 장

애인에게 공급하는 재정적 지원으로 ’24회계연도 기준 68억 파운드를 지출했다. 장

애인생활수당 이외에도 장애인 자립수당(Personal Independent Payment, PIP)

에 216억 파운드를 지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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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구인지 예·결산제도

이 소절에서는 예산의 세대 간 수혜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사례(캐나다, 뉴질랜

드)와 함께 저출생, 인구구조 변화 대응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사업을 인식하고 영

향을 평가하며, 총량을 집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인지 예·결산제도의 사례(경기

도)를 소개한다. 후자의 관점에서 미래 세대의 재정부담을 분석한 장기전망보고서 

사례(호주, 미국)도 별도로 소개한다. 

가. 국가별 사례

1) 캐나다

캐나다는 앞서 4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성평등 목표 검토 시에 세대별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예산 영향 보고서 내에 세대별 혜택 정도를 그래프로 

표시하여 나타내고 있다. 예산 영향 보고서 내 3개 구간의 세대 분포(청년-중년-노

년) 그래프를 통해 정책의 혜택이 어떠한 세대에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24년 예산의 최소 4분의 1은 청소년과 미래 세대에 좋은 삶의 질을 보장

하기 위한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과 주택 문제로 영향을 

받는 젊은 세대의 수혜가 증가할 것으로 본 영향 보고서는 보고하였다.

젠더 결과 프레임워크는 성평등 목표에 대한 세대별 지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

도록 통계를 분리하여 제시하였고, 성별에 대한 기본 분석과 함께 세대별 교차 분석

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Ⅱ. 해외 사례  51

<그림 Ⅱ-16> 예산 영향 보고서 내 세대 간 요소 반영 사례

자료: �Government of Canada(2024), 2024 Budget: Statement and Impacts Report on Gender, 

Diversity, and Quality of Life.

<젠더 결과 프레임워크의 세대별 빈곤율 및 주택수요> <’24년 정책 증 세대 관련 예산영향 내용>

<그림 Ⅱ-17> ’24년 예산 영향 보고서 세대 간 예산 혜택 비중

자료: �Government of Canada(2024), 2024 Budget: Statement and Impacts Report on Gender, 

Diversity, and Quality of Life.

주로 어린이, 청소년 및/또는 미래 세대에게 주는 혜택

세대 간에 큰 영향이 없음

베이비 붐 세대 또는 노인에게 주로 주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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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ublic Finance Act 1989

24) �The Child Poverty Reduction Act 2018

25) �After-housing-costs, fixed-line measure(AHC50)

26) �Before-housing-costs, moving-line measure(BHC50)

2) 뉴질랜드

뉴질랜드 재무부는 ’19년 예산안 발표 시부터 공공재정법23)에 따라 재정 전략

과 아동빈곤보고서, 기후전략대응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이 중 아동빈곤보고서는 

’18년에 공공재정법과 아동빈곤감소법24)이 개정되면서 예산서에 아동빈곤의 현황

과 지원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한 데 따라 작성된다. 보고서의 내용은 가

장 최근 완료된 회계연도에서의 아동빈곤 감소의 결과를 확인하고, 아동빈곤에 대한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세대 간 수혜 형평성을 살펴보는 인구인지예산제도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아동빈곤감소법은 아동빈곤의 측정 방법으로서 주거비 지출 후 빈곤율

(AHC50)25), 주거비 지출 전 빈곤율(BHC50)26), 물질적 빈곤율 등 3가지를 명시하

고 있다. 통계청은 3가지 아동빈곤 측정 지표와 함께 아동빈곤 정도를 보다 상세하

게 파악할 수 있는 추가보완 지표 6개를 포함한 아동빈곤통계를 매년 공개하고 있

으며, 가구 소득분위를 보다 세밀하게 나누어 아동빈곤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 이뿐

만 아니라 소득분위에 따른 빈곤율 검토와 더불어 마오리, 태평양 지역, 장애 여부 

등 특정 인구집단을 고려한 아동빈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표 Ⅱ-11> 뉴질랜드 아동빈곤보고서의 측정 지표 

구분 주거비 지출후 빈곤율(AHC50) 주거비 지출전 빈곤율(BHC50) 물질적 빈곤율

지표 설명 •� 주거비 지출 이후 빈곤가정의 아동 • 주거비 지출 이전 빈곤가정의 아동
• �생활필수품을 마련하지 못하는 

가정의 아동

측정 방법

• ��’17/18회계연도 중위소득 50% 
고정값을 기준으로 주거비 
지출 이후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소득의 아동 비율

• �당해연도 중위소득 50%값을 
기준으로 주거비 지출 이전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소득의 
아동 비율

• �물질적 박탈 지수: 17개 물품 항목 
중 6개 이상의 물품 부족을 겪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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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아동빈곤보고서에 따르면, ’22년도에 주요 3개 아동빈곤 지표가 감소했

으며, ’23년 예산을 통해 빈곤가족의 가계비용(약 25억 달러)을 중점 지원한다는 내

용을 담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17/18회계연도부터 10년 장기 아동빈곤율 감축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며, 3년 차인 ’21/22에 모든 지표에서 안정적으로 목표 달

성 진행 중임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4년 사이 주거비 지출후 빈곤율(AHC50)은 

22.8%에서 15.4%로, 주거비 지출전 빈곤율(BHC50)은 16.5%에서 12%로 감소하

였으며 물질적 빈곤율도 13.3%에서 10.3%로 하락하고 있다.

세부적인 분포를 보면, 전체 아동의 빈곤율에 비해 마오리·태평양 지역, 장애아

동의 빈곤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어 유아교육, 보육서

비스, 어린이 대상 점심 제공, 무료 대중교통 제공, 마오리 지역 추가자금 제공 등 고

정비에 해당하는 필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림 Ⅱ-18> ’24년 아동빈곤보고서 중 아동빈곤지표의 추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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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 인구변화를 반영한 장기재정전망 사례(호주, 미국)

호주 예산 정직 헌장법 1998(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88)은 재무부 장관이 책임하에  

5년 주기로 향후 40년을 시계로 하는 장기재정전망을 담아 세대 간 보고서를 작성, 발간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2002년, 2007년, 2010년, 2015년, 2021년 그리고 최근 

2023년에 세대 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가 발간되었다.

이번 세대 간 보고서는 우선 인구, 생산성, 기후 등을 포함한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

하는 데서 시작한다. 뒤이어 재정 상태와 정부지출, 수입이 구성 요소별로 어떠한 추세를 이룰지 상

세하게 전망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망 결과 중 재정전망 결과를 요약하면, 경제성장 속도 저하로 인해 재정수입 증가가 둔화되고 의

료, 장애보험, 고령자 돌봄, 이자지출에 따른 장기 지출 소요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최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감소하다가 2040년대 후반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62~2063년에는 32.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제로는 예산 개혁,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 인적 자원 육성, 넷제로 경제로

의 전환, 지속가능한 돌봄의 질 향상, 기회의 확대, 국가안보 등을 꼽았다.

<그림 Ⅱ-19> 호주의 재정수입(붉은색)과 지출(파란색)의 GDP 대비 비중 장기 전망

자료: �Australia Government(2023),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Australia's future to 2063, 

Chart 6.2.,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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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0> 호주 2023 세대 간 보고서 목차 구성 

재무장관의 서문

요약

1장. 향후 40년의 경제 

   1. 경제

   2. 인구

   3. 생산참여

   4. 생산성

   5. 기후와 에너지

2장. 향후 40년의 예산

   6. 예산

      6.1. 수지 전망

      6.2. 부채 전망

      6.3. 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

   7. 정부지출

      7.1. 보건

      7.2. 국가 장애 보험

      7.3. 고령자 요양

      7.4. 국가안보와 지역안정성

      7.5. 퇴직 소득 시스템

      7.6. 소득지원과 가족 보조급여

      7.7. 교육훈련

      7.8. 인프라

      7.9. 기타

   8. 수입

      8.1. 소득세

      8.2. 소비세

      8.3. 간접세(주 소비세 포함)

      8.4. 법인세와 기타 소득과세

      8.5. 세외수입

   9. 채무, 자산

자료: �Australia Government(2023),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Australia's future to 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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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는 향후 30년을 시계로 하는 장기재정전망을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1996년 5월 첫 발간된 장기전망보고서는 인구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장기재정전망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발간된 2024~2054년 장기재정전망은 전망 기간 중의 인구 증가세가 지난 30년에 비해 크게 

둔화되어 2040년부터 미국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률도 

저하되는 가운데,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과 메디케어 등의 주요 의료 지출이 GDP 대비 재정지출

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수지와 채무도 지난 30년 또는 50년에 비해 악화되어 국가채무는 

2054년 16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제로는 예산 개혁,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 인적 자원 육성, 넷제로 경제로

의 전환, 지속가능한 돌봄의 질 향상, 기회의 확대, 국가안보 등을 꼽았다.

<그림 Ⅱ-21> 미국의 장기 부채 전망

자료: �CBO(2024),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4 to 2054,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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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2> 미국 2024~2054 장기전망보고서 목차 구성

요약

1장. 수지와 채무

 - 개관

 - 수지와 채무 전망

 - 국가채무 증가의 효과

 - 장기전망상의 불확실성 요인

2장. 지출과 수입

 - 개관

 - 지출

 - 수입

3장. 장기 인구, 경제전망

 - 개관

 - 지출

 - 수입

부록 A. 정책설정과 모델링

부록 B. 지난 경제전망과의 비교

부록 C. 추가경제요인에 대한  

            CBO의 전망

부록 D. 지난 재정전망과의 비교

자료: �CBO(2024),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4 to 2054.

이와 같은 장기전망보고서는 정부의 예산 과정에서 인구변화를 고려하는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인지

예산제도의 한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 소개한 호주와 미국 외에도 G7 국가(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와 뉴질랜드,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 다수의 국가들이 인구구조 변

화를 고려한 장기재정전망을 시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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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사례

이 소절에서는 평등인지예산의 확장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인지예산제도와 인종 

간 평등 예산제도를 다룬다. 

지역인지예산제도는 프랑스에서 ‘정책현안보고서(Documents de Politique 

Transversale, 약어 DPT)’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정책현안보고서는 프랑스 예산

안에 첨부되는 부속서류의 일종으로, 주요 현안의 정책 방향 및 목표와 관련 예산·

조세지출 사업을 소개한다. 2024년도 예산안 부속 정책현안보고서는 성평등, 국토

정비, 국토방위, 이민과통합, 탈세방지 등 17종에 달한다. 

국토정비인지예산 보고서(Documents de Politique Transversale, Amenage 

du terrioire)는 이 17개 주제 보고서 중 하나로 근래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인지예산서에 가깝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령 부속도서 등 해외에 영토를 보유

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에도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프랑스의 특성상 국토의 전반적 

개발, 문화 통합을 중요 정책의제의 하나로 보아 작성된다. 작성 주체는 환경부와 

국토정비부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업 정책과 조세지출 및 재정지

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도 예산안에서 관련된 예산은 약 82억 유로가 

할당되었으며 세부 예산프로그램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재해 예방, 고등교육 지

원 등으로 다양하다.

28) �이하의 내용은 2023년 9월 미주개발은행(IDB) 주최로 열린 “Racial Equity Budgeting: Lessons from 

United states and Brazil” ‘행사 소개를 위한 https://blogs.iadb.org/gestion-fiscal/en/racial-

equity-budgeting-reduce-inequalities/ 페이지의 내용을 번역,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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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3> 프랑스 국토정비인지예산 보고서 표지 및 내용 중 관련 예산 일람표 

자료: �프랑스 정부(2023), Document de politique transversale,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4, Amenagement du terrioire.

다음으로 인종 간 평등 예산제도(racial equity budgeting)는 인종적 형평성 

관점을 재정정책과 공공재정관리(PFM) 제도에 통합한 것이다.28) 예산과 정책은 결

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종 평등 예산을 통해 정부가 정책을 보다 

지능적으로 설계하고 이행하여 특정 인구 계층에 대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많은 남미 국가에서 장학금과 3차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인적 자본 축적에 도움이 되지만, 백인과 비원주민 인구에

게 불균형한 혜택을 주고 불평등을 영속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정부의 시행 사례를 보면,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기관이 대통령 예산

을 작성하는 OMB와 다음 5개 목적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목적은 포괄적인 

형평성 전략 실행 지원, 모든 미국인에게 형평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투자 

식별, 기관 내의 형평성 팀에 자원 제공, 고객 체험 활동과 역량 요구 포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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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필라델피아주에서는 시 부서가 인종 평등 행동 계획을 개발하도록 요구하

는 인종 평등 전략을 만들었고, 2020년에는 인종 평등을 예산 과정에 통합할 계획

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자원 배분을 안내하기 위한 연간 예산 제출서류의 하나로 

모든 부서의 인종 평등 설문지가 포함되었다. 이 설문지는 기존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지출이 인종 평등에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돼 있다. 이와 유사하게 2021년 워싱턴DC에서는 연방 기금, 보조

금 사용 시 활용할 셀프 체크리스트(Racial Equity Budget Tool)를 개발하여 하위 

기관들이 제출할 예산 요구서에 첨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 산하의 인종 평등 사

무소(Mayor’s office of racial equity)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예산 과정에서 인종 

간 평등을 도모하고 있다.

<표 Ⅱ-12> 워싱턴DC의 인종 간 평등 예산 체크리스트 

예산 전반적 질문

인종 간 평등에 있어서 기관이 추구하는 우선과제는 무엇이며 차년도 예산안은 그 우선과제 실현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2-3개의 우선과제와 예산안이 가져올 개선에 대해 쓰세요.

어떠한 제약조건이 기관의 인종 간 평등을 개선에 방해가 됩니까? 차년도 예산안에서 그 제약조건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으세요. 

예산의 개선에 대한 질문

어떠한 인종 간 불평등을 이 예산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까?(주거, 의료, 교육) 상세히 서술하세요.

이 예산사업을 통해 그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세요. 
(예: 인구데이터, 법적 조치에 따른 반응, 지역사회의 참여 등)

이 예산안을 준비하는 데 있어 유색 인종 스태프를 포함해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했는지 
서술하세요.

이 예산안이 잠재적으로 의도치 않은 혜택이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인종집단에게 돌아갈 지에 
대해 서술하시오(예: 신공항 부지 선정이 교통체증을 심화시키고 소음 및 대기공해를 일으켜 인근 지역 거주민의 
건강을 해침으로써 인종 간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출처: �Mayor’s office of racial equity(2024), Racial Equity Budget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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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인지 예·결산제도는 범국가적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공동 사회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도구로 개발되고 확산되었으며,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일부로서 발전해 왔다.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를 통해 이탈리아, 프랑스, 뉴질랜드, 캐나다 등 내각 정부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정부 수립 당시의 국제기구 정책 어젠다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

를 바탕으로 정책의제의 일부로서 젠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또는 삶의 질

(Wellbeing) 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인지 예·결산제도 방식 내에서 장

애, 소득격차, 세대 간 평등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국제기구에서 인지 예·결산제도 시행 여부를 조사할 경우, 인지 예·결산제

도의 정책목표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부분적으로라도 시행되고 있느냐를 기준

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주요국의 기타 인지 예·결

산제도의 시행 사례를 확인하고 도입 추진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나라 성인지 및 온

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와 같은 양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주요국에도 있

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각국 법·제도의 다양성에 따라, 법률을 근거로 하

여 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성인지 예산 14개국, 환경인지 예산 11

개국에 불과하였다. 이들 중 해당 정책의제에 대해 별도의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국가도 성인지 예산 10개국, 환경인지 예산 5개국에 그쳤다. 또한 사후 성인지예산

서, 즉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는 국가는 캐나다, 콜롬비아, 이탈리아, 한국 4개국에 

그치는 것으로 OECD 조사 결과는 보고하고 있다.29) 환경인지 결산서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적은 국가가 작성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본 연구의 조사 범위 내에

서는 이탈리아가 2023년까지 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9) �OECD(2023)에 따르면 콜롬비아가, IMF(2021)에 따르면 멕시코가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는 이들 국가를 제외하여 작성 및 공개된 서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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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 및 환경 관련 인지 예·결산제도의 법적 

시행 근거, 별도 예·결산서 작성 사례가 미미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분배인지 예산, 

장애인지 예산, 인구 및 세대인지 예·결산을 우리나라의 성인지 및 온실가스감축인

지 예·결산제도의 양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작성일을 기준으로 현재 존재하

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특정 정책목표 관점에서 예산 단계의 재사업을 식별하

거나 영향평가를 시행하여 별도 예산서 또는 보고서를 예산순기에 맞추어 작성하는 

경우는 있지만, 집행 이후에도 재무담당 부처 주관하에 해당사업에 대한 회계결산

서가 연례적으로 발간되는 경우는 본 연구의 조사범위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에 비해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관련 정책 분야 기본법,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

서 인지 예·결산서의 종류 및 내용이 규정되며 예·결산서 부속서류로서 인지 예·결

산서의 국회 제출을 명시하고 있는 형태에 해당한다. 

<표 Ⅲ-1> 조사대상 인지 예산제도 예산서 사례

주 1) OECD·조세재정연(2024), Adressing inequality by budgeting 에 사례 수록 국가 기준

    2) �UNDP(2023), Leaving No One Behind: A Review of Policies Promoting Disability-Inclusive 

Budgeting 사례 수록 국가 기준, 장애 전략은 2년 이상을 주기로 발간되는 경우가 대부분

    3) 굵은 글씨는 해당 문서가 대국민 예산서 또는 첨부서류의 위상임을 의미

구분 분배1) 장애2) 인구(청년) 국토균형발전

G7

미국 - - - -

일본 - - - -

독일 - - - -

영국 - 장애포용종합전략 - -

프랑스 경제사회재무보고서 - - 정책현안보고서

이탈리아 삶의 질 예산 - 삶의 질 예산 -

캐나다 예산(GBA+) 예산(GBA+) 예산(GBA+) -

기타 
국가

뉴질랜드 웰빙예산 - 웰빙예산 -

아일랜드 평등예산 - - -

호주 - 포괄적장애전략 - -

스웨덴 분배정책보고서 - - -

네덜란드 - 경제예산영향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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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및 신규 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 논의에는 종합적인 검토와 실효성 제고

를 위한 검토 사항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예·결산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차원의 문제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신규 예·결산제도 구축 시 제도

시행을 위한 정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 노력, 비용 대비 기대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예산 편

성 및 확정 단계에서 관련 사업을 식별하기만 하면 될 것이라는 일반적 오해와 달

리, 개별 인지 예·결산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단위에서 작성 대상사업을 식별

하기 위한 기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매뉴얼 작성, 소관부처 공무원 대상 

교육, 이후 예·결산서 기본자료 작성, 취합에 이르는 세부 업무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규 예·결산제도와 유사한 목적으로 영향평가, 기본계획 과제 관리 등 

타 정책수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 제도의 중복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해당 정책

목표의 추진을 위해 인지 예·결산제도가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만 그 도입을 논할 필

요가 있다.

둘째, 관리체계 차원에서 회계관리적 관점보다는 목표 이행을 위한 성과관리의 

관점에서 인지 예·결산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사례를 검토한 국가들은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발달한 국가들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재정순기 중 결산 단계

는 회계검사 결과를 의회에 승인받는다는 의미보다 연간 정책성과를 검토하는 차원

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의원내각제 국가가 대부분인 사례들에서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받도록 하는 절차 없이, 감사원 또는 회계검사기관

의 검토를 받은 후 재무부 또는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결산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

었다. 따라서 인지 예·결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

로, 투입(input)지표의 집계와 결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중기적 성과(outcome)

지표에 초점을 맞추어 예·결산제도를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법·제도 체계 차원에서는 개별법에 따른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지양

하고, 국가재정법을 중심으로 부표를 통해 일원화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와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각각 별도의 개별법인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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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에 명시되어 있으며, 개별 법률과 별도로 국가재정

법과 국가회계법을 통해 예·결산서의 작성과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

다.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지 예·결산제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국가재정법

과 국가회계법을 포함해 개별 기본법을 수립하려는 의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향후 

인지 예·결산제도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기본법, 국가재정·회계법 등 

3개 법에 의한 체계를 국가재정법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경우, 2022년 개정을 통해 특례의 일몰기

한을 각 근거법이 아닌 동법 부표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인지 예·결산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표체계 차원에서 인지 

예·결산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인

지 예·결산제도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에 따른 성과 및 결과를 살

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출 및 예산 결정 시 소득

재분배와 불평등 완화 영향을 살펴보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경제불평등에 대한 분

석을 실시하는 독립적인 부서인 경제정책과 분배부를 구축하여 가계조사, 복지조사 

등 경제불평등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통계자

료를 축적하고 있다. 

인지 예·결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국의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각 제도별 

예·결산서의 작성과 제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성별, 장애, 소득불평등 등 경제·사

회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개선 결과를 구체적

인 데이터를 통해 검토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증거에 기반한 정

책 결정, 예산 결정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성과계획

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성과를 측정하기 용이한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국

가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여기에 기반한 성과주의 예

산제도를 발전시켜 다양한 사회정책 의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성과지표와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인지 예·결산서에 준하는 정보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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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제21대 국회 신규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법안 16건 목록

*의안번호는 국가회계법 일부개정안 기준이며, 강훈식, 장경태 의원안은 국가재정

법 일부개정안만 발의하였으므로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총 14건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기후인지예결산서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소영 의원안) 및 탄소감축성과예산서를 신규 도입하고자 하는 안(맹성규의원

안)은 기존 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변경안으로 보아 제외하였음

<부표 1-1> 인구 관련 인지 예·결산서 도입 의안과 검토 요지

제안자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 내용

도입대상 제도 검토의견 요지

정일영(민)
외 11인

2122460
’23.6.2.

저출산 
대응기금 
예·결산서 

- 주요 선진국에서도 저출산 대응 기금 예·결산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없음
- 기도입된 성인지 예·결산서의 실효성 지적

윤준병(민)
외 13인

2121855
’23.5.9.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서 

- �외국에서도 별도의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대 간 보고서 
등으로 대체

   (호주) 5년 주기로 재무부 장관이 인구변화 등을 고려한 세대 간 보고서 작성
   (미국) 의회예산처가 고령화 등을 반영한 장기예산전망 발표

이종배(국)
외 10인

2110496
’21.6.1.

저출산고령화 
예·결산서 

- 저출산·고령화 개선 효과 분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장경태(민)
외 10인

2108469
’21.3.2.

세대인지 
예·결산서 

- 세대별 효과 특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강훈식(민)
외 10인

2103529
’20.9.7.

세대인지 
예·결산서 

- 세대별 효과 분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태영호(미)
외 11인

2101243
’20.7.1.

청년인지 
예·결산서 

- 청년사업 특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특정 연령대를 위한 분석·평가이므로 형평성 논란 존재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윤호중(민)
외 17인

2100497
’20.6.15.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서 

- �외국에서도 별도의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대 간 보고서 
등으로 대체

   (호주) 5년 주기로 재무부 장관이 인구변화 등을 고려한 세대 간 보고서 작성
   (미국) 의회예산처가 고령화 등을 반영한 장기예산전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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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 양극화 관련 인지 예·결산서 도입 의안과 검토 요지

제안자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 내용

도입대상 제도 검토의견 요지

김영진(민)
외 10인

2124909
’23.9.27.

소득재분배인지 
예·결산서 

- �소득불평등의 개선 효과 특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 소득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효과 분석·평가 해외 사례 부재

우원식(민)
외 14인

2124893
’23.9.27.

노동인지 
예·결산서 

- �노동기본권 등의 개선 영향 특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 노동인지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음
-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제도 도입 취지 달성 가능

조정훈(시)
외 17인

2104266
’20.9.25.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서

 - �소득양극화 효과 분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분석틀 마련 필요

<부표 1-3> 지역 및 환경 관련 인지 예·결산서 도입 의안과 검토 요지

제안자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 내용

도입대상 제도 검토의견 요지

윤미향(무)
2121730

’23.4.28.
농어촌

인지예·결산서 
신규 작성

- �농어촌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기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평가 및 분석 실시 중
- �특정 분야에 한정된 예산으로 형평성 논란 및 과도한 행정 부담 등의 우려 존재

전봉민(미)
2100719

’20.6.19.
국가균형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국가예산의 지역별 수혜 공개 후 불필요한 논쟁 발생 우려, 비효율 증대
- �지역 발전 연관성이 없거나, 국가 전체 차원의 우선순위,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 존재
-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외국에서 국가균형인지 예산제도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 부재

김승남(민)
외 21인
2119831

’23.2.6.
식량자급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특정 분야에 한정되는 사안의 달성을 위한 재정사업 전체 종합분석 불필요
- �식량의 자급목표 달성 영향 분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현행 인지 예·결산제도의 효과성 분석 선행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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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 장애 관련 인지 예·결산서 도입 의안과 검토 요지

제안자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 내용

도입대상 제도 검토의견 요지

이용빈(민)
외 12인

2118580
’22.11.30.

장애인지 
예·결산서 -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과 제도의 구체적 설계 필요

- 기도입된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 발생
- 현행 성인지 및 탄소감축인지 예·결산제도의 효과성 분석이 선행될 필요최혜영(민)

외 10인
2116790

’22.8.5.
장애인지 
예·결산서 

<부표 1-5> 규제개혁 인지 예·결산서 도입 의안과 검토 요지

제안자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 내용

도입대상 제도 검토의견 요지

김선교(미)
외 11인

2101666
’20.7.8.

규제개혁인지 
예·결산서 

- �규제가 법령 형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규제개혁 관련 사항을 예·결산과 
직접 연계하여 분석·평가하기 어려움

- �유사 목적 제도로 ‘규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공표되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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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성인지 예결산제도 국가별 개요

1. 우리나라 및 G7 국가

우리나라

G7 G7

미국

(미운영)

영국

(민간이 일부 운영)

독일

(비정기 성과결산)

프랑스

(예산만 운영)

이탈리아

(예·결산 운영)

캐나다

(예산 및 성과결산)

일본

(간이 예·결산 운영)

문서

명칭

예결산서와의 

관계

예산
성인지예산서

예산안 첨부서류
- - -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대한 

정책현안보고서

예산안 부속서류

(annex)

성별관점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따른 예산 지출

예산안 첨부서류

(attachment)

새로운 예산 조치의 성별 및 

다양성 측면에서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성평등백서 

부록

2p 분량 표

결산
성인지결산서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 -

성평등보고서

(성과결산,

내각 임기마다 1회 작성, 공개)

-
성별 관점에 따라 재분류된 

예결산계정

부처별

연간성과보고서

(성과 결산)

위 성평등백서 부록에

결산내용도 포함

별도 2p분량

근거법령

재정

관련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 - -

예산법 2019

Article 179-6의 2항

* 연도별 예산법 제정에 따라 

조문번호도 변경

Law 2009/196 제38조, 

Legislative decree 2018/116 

제8조 

성인지예산에 대한 총리령 2017

재무행정법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감사원법

(Auditor General Act)

-

대상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2015년 시행

(구 여성발전기본법

1995년 제정)

-

평등법(Equality Act 2010) 149조,

공공부문의 평등의무

* 광의의 성인지예산 도입의무 포함

보편평등법 2006

(Allgemeines Gleichheitsgesetz),

연방부처의 일반적 절차규칙

제1장 2항

 실질양성평등법 2014-873 -

성별예산법 2018

(Canadian Gender Budgeting 

Act)

성평등사회를 위한 기본법 

1999(Basic Law for Gender 

Equal Society)

국회 제출 

여부

예산 제출 - - -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성평등보고서)

결산 제출 - - 임기마다 1회 제출 - - -
제출

(성평등보고서)

도입시기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시 근거 마련

2010년 

국가재정법개정,시행

-
2006년 평등법 제정

1989년 여성예산그룹(WBG) 창립

2011년부터 임기마다 1회 

성평등보고서 제출
 2017년

예산 2010년

결산 2023년

(시범도입)

2018년 2009년

작성주체 각 중앙부서 -

정부 부처는 작성하지 않으며  

NGO 단체인 여성예산단체

(Women’s budget group, WBG)가 

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논평 발표

2019/20년도 성과 결산보고서 내

“성 주류화” 항목: 연방재무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참여

재무부 각 중앙부처 재무부
내각부

남녀공동참가국

대상

성평등 관련 사업

일반예산사업 중 

성별분석 가능사업, 

기금 포함

- -
직업 선택 및 교육 제공 관련 

양성평등 영향평가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양성평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출과 이를 

상쇄하기 위한 지출, 당해연도 성평등 

예산의 영향에 대한 분석, 과세의 성 

차별적 영향 분석

재정지출 및 조세정책 

조치 성별 영향 관점에 

따라 재분류

성별과 다양성 측면에서의 영향 

고려한 예산 결정

1. 새로운 예산 조치에 대한 

보고서

2.세금 지출 분석

3. 프로그램 분석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투자 및 

융자계정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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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G7 G7

미국

(미운영)

영국

(민간이 일부 운영)

독일

(비정기 성과결산)

프랑스

(예산만 운영)

이탈리아

(예·결산 운영)

캐나다

(예산 및 성과결산)

일본

(간이 예·결산 운영)

문서

명칭

예결산서와의 

관계

예산
성인지예산서

예산안 첨부서류
- - -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대한 

정책현안보고서

예산안 부속서류

(annex)

성별관점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따른 예산 지출

예산안 첨부서류

(attachment)

새로운 예산 조치의 성별 및 

다양성 측면에서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성평등백서 

부록

2p 분량 표

결산
성인지결산서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 -

성평등보고서

(성과결산,

내각 임기마다 1회 작성, 공개)

-
성별 관점에 따라 재분류된 

예결산계정

부처별

연간성과보고서

(성과 결산)

위 성평등백서 부록에

결산내용도 포함

별도 2p분량

근거법령

재정

관련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 - -

예산법 2019

Article 179-6의 2항

* 연도별 예산법 제정에 따라 

조문번호도 변경

Law 2009/196 제38조, 

Legislative decree 2018/116 

제8조 

성인지예산에 대한 총리령 2017

재무행정법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감사원법

(Auditor General Act)

-

대상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2015년 시행

(구 여성발전기본법

1995년 제정)

-

평등법(Equality Act 2010) 149조,

공공부문의 평등의무

* 광의의 성인지예산 도입의무 포함

보편평등법 2006

(Allgemeines Gleichheitsgesetz),

연방부처의 일반적 절차규칙

제1장 2항

 실질양성평등법 2014-873 -

성별예산법 2018

(Canadian Gender Budgeting 

Act)

성평등사회를 위한 기본법 

1999(Basic Law for Gender 

Equal Society)

국회 제출 

여부

예산 제출 - - -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성평등보고서)

결산 제출 - - 임기마다 1회 제출 - - -
제출

(성평등보고서)

도입시기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시 근거 마련

2010년 

국가재정법개정,시행

-
2006년 평등법 제정

1989년 여성예산그룹(WBG) 창립

2011년부터 임기마다 1회 

성평등보고서 제출
 2017년

예산 2010년

결산 2023년

(시범도입)

2018년 2009년

작성주체 각 중앙부서 -

정부 부처는 작성하지 않으며  

NGO 단체인 여성예산단체

(Women’s budget group, WBG)가 

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논평 발표

2019/20년도 성과 결산보고서 내

“성 주류화” 항목: 연방재무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참여

재무부 각 중앙부처 재무부
내각부

남녀공동참가국

대상

성평등 관련 사업

일반예산사업 중 

성별분석 가능사업, 

기금 포함

- -
직업 선택 및 교육 제공 관련 

양성평등 영향평가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양성평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출과 이를 

상쇄하기 위한 지출, 당해연도 성평등 

예산의 영향에 대한 분석, 과세의 성 

차별적 영향 분석

재정지출 및 조세정책 

조치 성별 영향 관점에 

따라 재분류

성별과 다양성 측면에서의 영향 

고려한 예산 결정

1. 새로운 예산 조치에 대한 

보고서

2.세금 지출 분석

3. 프로그램 분석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투자 및 

융자계정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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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오세아니아, 북유럽 국가

기타 국가 기타 국가

호주

(예산만 운영)

뉴질랜드

(예산만 운영)

스웨덴

(성 주류화 예산만 운영)

아일랜드

(’17년 시범사업 1회 시행)

오스트리아(참고)

(별도 성인지예산서 없이 연방예산에 성평등 관련 성과목표 포함)

문서

명칭

예산 여성 인지 예산서
성별예산

* 웰빙예산 내 성별예산 파트

예산서

BudGe

(성평등 분배분석도구)

평등예산
연방예산 보고서

(Bundesfinanzgesetz)

결산 - - - -
연방예산 보고서

(Bundesfinanzgesetz)

근거

법령

재정

관련

예산 정직 헌장 1998

(Charter of budget 

honesty)

공공재정법 1989

(Public Finance Act 1989)

- 예산정책성명, 웰빙보고서

* 웰빙보고서는 4년 이내 주기 작성

2011년 예산법

(budget act 2011:203)

연정 공약의 일환으로 

시범적 평등 예산 

이니셔티브 도입

오스트리아 헌법 제13조(2009)

(Art. 13 of the Austrian Constitution)

오스트리아 헌법 제51조(2013)

(Art. 51 of the Austrian Constitution)

대상

관련

성차별법안 1984

(Sex Discrimination Act 

1984)

-

성주류화 전략 1994

(Government strategy on 

Gender mainstreaming)

-
예산법 2013

(the organic budget law)

국회 제출 

여부

예산 제출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제출
제출 -

10월 의회(the parliament)에 

예산안(the budget draft) 제출

결산 - - - -
연방총리실(Federal Chancellery)에서 

성과점검 실시 후 의회 보고

도입시기 1984/1985회계연도 시작

2023년부터 웰빙예산에 포함 * 

웰빙예산은 2019년부터 작성

* 2021년 준비 및 시범사업

2011 2017년(2018 예산 대상) 2013년 성별 대응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 도입

작성부서
재무부, 여성부, 

공공서비스부

여성부(Ministry for Women)

재무부(the Treasury)

성평등부(Division for 

gender equality), 스웨덴 

성평등청(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

공식적 실무 그룹 없음.

 재무부, 공공지출 및 개혁부, 사법 및 평등부, 

고용 및 사회 보호부 등 협력

재무부

 성평등주류화/성평등 예산을 위한 부처 간 실무 그룹

(IMAG GMB)

대상

여성대상폭력, 보수/무보수 

노동, 경제적평등과 안정, 

건강, 직장 내 리더십 및 

의사결정 분야에 대한 

여성평등예산 포함

’23년 기준 15개 기관 대상 27개 

이니셔티브의 성별예산

- 가족, 임산부, 한부모, 마오리족, 

태평양 여성, 장애 여성, 일하는 

여성, 원주민 학생 등 대상사업

(참고)

별도의 장(chapter)이나 

문서 없이 예산상 재정사업 효과를 

포함하여 남, 여 각각의 경제적 자원 

배분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예산서 

전반에서 서술하는 방식

(참고) 

시범사업 시 성별이 주요 축. 

6개 부서 6개 평등 예산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견습, 스포츠 참여, 과학연구 

대표, 영화 및 스크린 대표, 흡연 및 육아

각 부처별 예산 중 

평등 목표(Gleichstellungsziel)의 내용의 사업

(참고) 

2차 예산개혁을 통해 예산법(the organic budget law)에 따라 

성별 대응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 도입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평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구현을 위해  

성별 수요 평가(gender needs assessment) 실시

 * �인터넷 자료 수집을 통해 법제도 현황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취득한 자료의 발간 시점과 현행 법제도 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부록  73

기타 국가 기타 국가

호주

(예산만 운영)

뉴질랜드

(예산만 운영)

스웨덴

(성 주류화 예산만 운영)

아일랜드

(’17년 시범사업 1회 시행)

오스트리아(참고)

(별도 성인지예산서 없이 연방예산에 성평등 관련 성과목표 포함)

문서

명칭

예산 여성 인지 예산서
성별예산

* 웰빙예산 내 성별예산 파트

예산서

BudGe

(성평등 분배분석도구)

평등예산
연방예산 보고서

(Bundesfinanzgesetz)

결산 - - - -
연방예산 보고서

(Bundesfinanzgesetz)

근거

법령

재정

관련

예산 정직 헌장 1998

(Charter of budget 

honesty)

공공재정법 1989

(Public Finance Act 1989)

- 예산정책성명, 웰빙보고서

* 웰빙보고서는 4년 이내 주기 작성

2011년 예산법

(budget act 2011:203)

연정 공약의 일환으로 

시범적 평등 예산 

이니셔티브 도입

오스트리아 헌법 제13조(2009)

(Art. 13 of the Austrian Constitution)

오스트리아 헌법 제51조(2013)

(Art. 51 of the Austrian Constitution)

대상

관련

성차별법안 1984

(Sex Discrimination Act 

1984)

-

성주류화 전략 1994

(Government strategy on 

Gender mainstreaming)

-
예산법 2013

(the organic budget law)

국회 제출 

여부

예산 제출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제출
제출 -

10월 의회(the parliament)에 

예산안(the budget draft) 제출

결산 - - - -
연방총리실(Federal Chancellery)에서 

성과점검 실시 후 의회 보고

도입시기 1984/1985회계연도 시작

2023년부터 웰빙예산에 포함 * 

웰빙예산은 2019년부터 작성

* 2021년 준비 및 시범사업

2011 2017년(2018 예산 대상) 2013년 성별 대응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 도입

작성부서
재무부, 여성부, 

공공서비스부

여성부(Ministry for Women)

재무부(the Treasury)

성평등부(Division for 

gender equality), 스웨덴 

성평등청(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

공식적 실무 그룹 없음.

 재무부, 공공지출 및 개혁부, 사법 및 평등부, 

고용 및 사회 보호부 등 협력

재무부

 성평등주류화/성평등 예산을 위한 부처 간 실무 그룹

(IMAG GMB)

대상

여성대상폭력, 보수/무보수 

노동, 경제적평등과 안정, 

건강, 직장 내 리더십 및 

의사결정 분야에 대한 

여성평등예산 포함

’23년 기준 15개 기관 대상 27개 

이니셔티브의 성별예산

- 가족, 임산부, 한부모, 마오리족, 

태평양 여성, 장애 여성, 일하는 

여성, 원주민 학생 등 대상사업

(참고)

별도의 장(chapter)이나 

문서 없이 예산상 재정사업 효과를 

포함하여 남, 여 각각의 경제적 자원 

배분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예산서 

전반에서 서술하는 방식

(참고) 

시범사업 시 성별이 주요 축. 

6개 부서 6개 평등 예산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견습, 스포츠 참여, 과학연구 

대표, 영화 및 스크린 대표, 흡연 및 육아

각 부처별 예산 중 

평등 목표(Gleichstellungsziel)의 내용의 사업

(참고) 

2차 예산개혁을 통해 예산법(the organic budget law)에 따라 

성별 대응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 도입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평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구현을 위해  

성별 수요 평가(gender needs assessment)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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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환경인지 예결산제도 국가별 개요

1. 우리나라 및 G7 국가

우리나라

G7 G7

미국
(미운영)

영국
(미운영)

독일
(기후변화기금 예·결산만 운영)

프랑스
(예산만 시행)

이탈리아
(’24년 현재 예결산 중단)

캐나다
(예산 및 성과결산)

일본
(녹색채권기금 
예결산만 운영)

문서
명칭

예결산서와의 
관계

예산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서

예산안 첨부서류
- - -

녹색예산서(Budget vert)
예산안 첨부서류

환경예산서(Ecobiancio)
예산안 설명자료 부속서류(annex)

새로운 예산조치의 성별 및 다양성 
측면에서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

결산
온실가스감축
인지결산서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 - - -

환경결산서(Ecorendiconto)
일반국가보고서 부속서류

부처별 연간성과보고서
(성과결산)

-

근거법령

재정
관련

예산: 국가재정법제27조
결산: 국가회계법제15조의2

- -  

예산법 2019
Article 179-6의 2항

* 연도별 예산법제정에 따라 조문번호도 
변화

Law 2009/196 제36조 6항 
공공회계재정법 2009

(Law of Accounting and Public 
Finance) 11호

재무행정법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감사원법 
(Auditor General Act)

-

대상
관련

탄소중립기본법(2021) - 기후변화법(2008)
연방기후변화법 

(Bundes-Klimaschutzgesetz, 2019)

2004년 환경헌장
(La Charte de l’environnement de 2004) 

에너지법
(Code de l’ nergie - Article L100-1)

유엔환경보호활동분류
(the UN Classific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CEPA) 
유엔자원관리활동분류

(the UN Classification on Resource 
Management Activities, CReMA)

 캐나다 성별 예산법 2018
(Canadian Gender Budgeting  Act)

캐나다 넷제로 배출 책임법 2021 
(the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CNZEAA)

-

국회 제출 
여부

예산 제출 - -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결산 제출 -
제출(탄소배출예산제에 따른 

연간 배출량 보고서)
지출검토에 일부 포함

(2021/2022, 2022/2024 주기 제출)
- 제출 미제출 -

도입시기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 시 근거 마련

2023년 예산서부터 작성
- 2008 2020년          

2019년 국가재정법 개정 시 근거 마련 
2020년 예산서부터 작성

2009년
2021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도입으로 
예산 영향 보고서에 환경 요소 포함)

2021년

작성주체 각 중앙부서 -
기후변화위원회

(Climate Change 
Committee, CCC)

재무부
연방정부

    환경부 각 중앙부처 재무부 재무부

대상

국가 예산 및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중 

온실가스감축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타 목적 

사업이라도 부수적으로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

- 국가탄소배출량 기후변화기금 사업

에너지 수요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 
공공에너지 서비스 요금의 변화, 

재생에너지 촉진 조치, 에너지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 온실가스 

배출의 변화 조사

환경적 성격이나 내용을 가진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 및 결과

(전 부처 대상)

환경과 사람, 생태보전과 
환경관리와 관련된 재정사업

녹색전환채권
발행금액 및 
이를 통해 
조달하는 

친환경 사업

참고 -

탄소배출예산제(Carbon 
Budget) 시행에 따라 결산 

시에 탄소배출량보고서 의회 
제출

연례기후보고서: 연방정부가 매년 작성. 
온실가스 배출, 기후보호 조치 이행 상태, 

온실가스 감소량 포함
지출검토 보고서: 재무부 중심 실무그룹이  

주제 선정해 비정기적으로 작성

 

녹색전환채권
(GX채권)

기금계정에 대한
예·결산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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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G7 G7

미국
(미운영)

영국
(미운영)

독일
(기후변화기금 예·결산만 운영)

프랑스
(예산만 시행)

이탈리아
(’24년 현재 예결산 중단)

캐나다
(예산 및 성과결산)

일본
(녹색채권기금 
예결산만 운영)

문서
명칭

예결산서와의 
관계

예산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서

예산안 첨부서류
- - -

녹색예산서(Budget vert)
예산안 첨부서류

환경예산서(Ecobiancio)
예산안 설명자료 부속서류(annex)

새로운 예산조치의 성별 및 다양성 
측면에서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

결산
온실가스감축
인지결산서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 - - -

환경결산서(Ecorendiconto)
일반국가보고서 부속서류

부처별 연간성과보고서
(성과결산)

-

근거법령

재정
관련

예산: 국가재정법제27조
결산: 국가회계법제15조의2

- -  

예산법 2019
Article 179-6의 2항

* 연도별 예산법제정에 따라 조문번호도 
변화

Law 2009/196 제36조 6항 
공공회계재정법 2009

(Law of Accounting and Public 
Finance) 11호

재무행정법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감사원법 
(Auditor General Act)

-

대상
관련

탄소중립기본법(2021) - 기후변화법(2008)
연방기후변화법 

(Bundes-Klimaschutzgesetz, 2019)

2004년 환경헌장
(La Charte de l’environnement de 2004) 

에너지법
(Code de l’ nergie - Article L100-1)

유엔환경보호활동분류
(the UN Classific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CEPA) 
유엔자원관리활동분류

(the UN Classification on Resource 
Management Activities, CReMA)

 캐나다 성별 예산법 2018
(Canadian Gender Budgeting  Act)

캐나다 넷제로 배출 책임법 2021 
(the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CNZEAA)

-

국회 제출 
여부

예산 제출 - -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결산 제출 -
제출(탄소배출예산제에 따른 

연간 배출량 보고서)
지출검토에 일부 포함

(2021/2022, 2022/2024 주기 제출)
- 제출 미제출 -

도입시기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 시 근거 마련

2023년 예산서부터 작성
- 2008 2020년          

2019년 국가재정법 개정 시 근거 마련 
2020년 예산서부터 작성

2009년
2021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도입으로 
예산 영향 보고서에 환경 요소 포함)

2021년

작성주체 각 중앙부서 -
기후변화위원회

(Climate Change 
Committee, CCC)

재무부
연방정부

    환경부 각 중앙부처 재무부 재무부

대상

국가 예산 및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중 

온실가스감축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타 목적 

사업이라도 부수적으로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

- 국가탄소배출량 기후변화기금 사업

에너지 수요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 
공공에너지 서비스 요금의 변화, 

재생에너지 촉진 조치, 에너지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 온실가스 

배출의 변화 조사

환경적 성격이나 내용을 가진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 및 결과

(전 부처 대상)

환경과 사람, 생태보전과 
환경관리와 관련된 재정사업

녹색전환채권
발행금액 및 
이를 통해 
조달하는 

친환경 사업

참고 -

탄소배출예산제(Carbon 
Budget) 시행에 따라 결산 

시에 탄소배출량보고서 의회 
제출

연례기후보고서: 연방정부가 매년 작성. 
온실가스 배출, 기후보호 조치 이행 상태, 

온실가스 감소량 포함
지출검토 보고서: 재무부 중심 실무그룹이  

주제 선정해 비정기적으로 작성

 

녹색전환채권
(GX채권)

기금계정에 대한
예·결산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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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오세아니아, 북유럽 국가

기타 국가

호주

(미운영, 기후변화설명서)

뉴질랜드(기후비상대응기금 

예산만 운영)

스웨덴

(예산 및 성과결산)

아일랜드

(예산 및 성과결산)

문서

명칭

예산 - 웰빙예산 내 기후변화 파트

(Wellbeing Budget: 

Climate Change)

환경보고서(Climate report) 

예산안 부속서류(annex)

*위 서류에 환경의 질 목표에 대한 
개선사항(성과결산)도 포함됨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정예산의 기후 및 

환경 지출

(Green Budgeting in REV)
결산 -

근거

법령

재정

관련

예산정직헌장 법1998

공공관리 및 업무성과법

재정관리책임법

공공재정법 1989

예산법(Budget Act 2011)

의회법(The Riksdag Act 

2014)

아일랜드 헌법

(Article 28 of the 

Constitution of Ireland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2012)

대상

관련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22)

기후변화대응법 2002

배출감소계획 2022

기후변화법 2018

(Climate Act of 2018)

기후행동 및 저탄소 

개발법 2015

국회 

제출 

여부

예산 제출(연례기후변화설명서, 

예산안에 포함)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제출
의회(Riksdag) 제출

관련 국회 위원회에 보고

결산 - -

도입시기 2022년 2022년 2018년 2019년

작성부서
재무부

기후변화에너지환경물부

재무부

(the Treasury)

각 부처 작성 후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및 

기후변화기업부(Ministry of 

Climate and Enterprise) 

송부

공공지출 및 개혁부

재무부

대상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목표 

달성 현황, 관련 국제적 동향, 

목표달성을 위한  

연방 정책의 효용성 평가

기후비상대응기금 사업

기후 및 환경의 질 목표 

16개의 달성을 위해 수립된 

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사업 

및 이행 정책 포함

저탄소, 기후 회복력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재정지출

참고

웰빙보고서는 4년 이내 

주기로 작성, 기후변화 

파트는 2023년도 기준 10p. 

분량

이산화탄소 배출 추세,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추가 조치에 

대한 사항 등 포함

* �인터넷 자료 수집을 통해 법제도 현황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취득한 자료의 발간 시점과 현행 법제도 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예결산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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